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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성별 관계 및 10년간의 변화

정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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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4년과 2024년 한국 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어떻

게 변화했는지 성별로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

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0-59세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일반적 신뢰와 시민규범은 두 시기 모두 남녀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2024년 여성의 경우 가족 외 연결망이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관계

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시

민규범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약화된 반면, 여성에게는 가족연결망과 결속형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

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회자본의 기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는 향후 사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사

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사회자본,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실태조사, 신뢰, 사회연결망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조교수, E-mail: inkwan82@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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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 측면에서

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삶이 불행한 사회에서는 자살이나 범죄와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다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를 약화시킨다(김성언, 2018). 이러한 기제가 반복적으로 작동할

경우, 사회 전반의 활력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문과 정책분야에서 오

랫동안 관심을 가져 왔고, 어떻게 하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언제나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 왔다(김수봉, 2010; 고재욱·이동열, 2011;

조덕호·여창환·서윤희, 2018).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자들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구해왔다. 주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은 나이, 소득, 건강, 학력수준 등의 요인이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aird, Lucas, and Donnellan, 2010; Bakkeli, 2021;

Akkiraju and Rao, 2025; Udayanga, 2025). 이때 개별요인의 유의성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Bjornskov, Dreher, and Fischer, 2008). 개인

에게 귀속된 요인 외에도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존재한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표현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듯 개인의

관계적 속성도 삶의 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때 관계적 속성이란 집단에의

참여나 가족 및 친구와의 유대와 같은 물리적인 연결망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정, 사회와 그 안에 속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 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의무감과 같은 인식을 포괄한다.

관계적인 속성의 차이는 사회경제적인 속성이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삶

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조건이

유사하더라도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만

족도는 낮다(Clair et al., 2021; Tomida et al., 2023).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약화시

킬 수 있다(Zhang, 2020). 네트워크, 신뢰, 규범을 핵심적으로 하는 ‘사회자본

(Social capital)’ 개념은 개인을 둘러싼 관계적 속성을 폭넓게 담아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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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1980년대 후반 이래 사회과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회자본의 구체적인 정의는 학자들 사이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그것이

사회적 관계에 기반하며,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해주

는 자원이라는 점은 공유되고 있다(Son, 2020). 사회자본 개념을 사회과학 연

구의 중심으로 끌어온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연결망, 호혜, 신뢰, 규범

에 의해 형성되며 사람들의 행위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개념의 대중

적 확산에 크게 기여한 Putnam(1995)은 연결망과 신뢰 및 호혜성을 사회자본

의 핵심으로 보았다. 특히 퍼트남의 연구는 집합적인 수준에서 사회자본이 사

회적으로 선호되는 가치들,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자본과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가치 사이의 관계를 살

펴보는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러한 선호가치로 대

표적인 것이 낮은 범죄율, 높은 건강수준, 그리고 높은 삶의 만족도이다.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수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다만 연구에 따라 사회자본의 구체적

정의 및 이를 측정하는 구체적 지표는 차이를 보이며,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지표가 삶의 만족도와 맺는 상관성도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서로 다른 사회를 비교하는 작업과 더불어 한 사회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사회자본의 어떤 측면이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

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시기비교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

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를 사용하여 한국사회에서 사회자본의 다양한 측면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

관관계가 2014년과 2024년에 각각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지난 10년 사이에 변화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1.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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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들은 사회자본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보고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범주화이긴 하지만, 연구의 초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

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사회자본과 일반국민의 삶의 만족도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박희봉과 이희창(2005)은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와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일부 매개함을 밝히고 있다.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것이 사회자본 요인

과 결합할 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정규(2009)도 삶의 만족도를 포함

한 삶의 질 전반에 있어 공공신뢰, 자원의 영역 및 제공자수, 지역단체 참여수

준으로 측정되는 사회자본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보다 최

근에 수행된 김태희와 홍근석(2021)의 연구 역시 신뢰, 호혜성, 사회적 규범이

개인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참여, 신뢰,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자본과 주민의 생활만족도 사이

의 관계가 정적임을 밝히고 있다(강종수, 2014).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연계형 사회자본, 신뢰, 각종 집단에의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

짐을 보였다(김혜연, 2011). 사회자본의 보다 특수한 측면이 갖는 영향력을 보

고한 연구들도 많다. 박희봉·이희창·전지용(2008)에 따르면 가족사회자본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정부신뢰와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을 주고 있었다(권미조·이준영·최낙혁, 2018; 권준이, 은재호, 2021).

두 번째 유형은 삶의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집단

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고령층 대상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

며, 특히 결속형 사회자본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중요했다(박태정, 2017

; Han, Lee, and Kwon, 2022). 김예주(2019)는 사회적 자본 중 공식 및 비공식

네트워크, 사회참여가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인과의 만남,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참여가 중요함을 밝혔다. 신상식과 최

수일(2010)은 노인의 네트워크(가족 및 이웃과의 교류)와 행사와 자원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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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모임참여가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임을 밝힘으로써 결속형

사회자본뿐만 아니라 연계형 사회자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소정(2013) 역

시 일차집단과 이차집단 참여를 포괄하는 사회참여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혔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자본을 함께 살펴본

이창화(2018)는 노인들에게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참여 순으로 삶의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바 있다. 노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취약집

단이 주목을 받았다. 양경혜와 강현아(2023)는 14-19세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온라인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다. 농촌청년을 대상

으로 배진경과 전재식(2025)은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긴 하지만 신뢰, 네트워크, 참여의 효과는 지역에 따라 이질성을 보임을 밝혔

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한 최종태·이원

웅·안나겸(2016)의 연구나 대구지역 1인 가구에 있어 규범과 신뢰가 삶의 만족

도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을 발견한 장명준(2023)의 연구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관심이라는 맥락에서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자본, 삶의 만족도, 그리고 제3의 변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도 대부분 사회자본

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유형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Kim and Lee(2025)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신뢰와 호혜성이 삶의 만족도와 맺는 관계가 자존감 수준에 의해 매

개됨을 확인했다. 해당 유형 연구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다수의 연구가 디지털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민숙과 김찬우(2024)는 정보기술수용 정도

가 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윤희

정·신예리·김영선(2020)의 연구도 55-69세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활용수

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보였다. 청년

집단 일반에 있어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정적 관계가 온라인 사회관

계 서비스 이용정도에 의해 매개되며, 그 효과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보다 유

의미하게 높다는 연구도 있다(박설아, 2024).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매개된다는 허세미(2023)의

연구도 존재한다. 디지털화의 영향을 다룬 이러한 연구들이 증가는 한국사회

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필요성



6 사회과학논총

- 6 -

을 반영한다.

네 번째 유형은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와 관련, 정

요한(2019)은 독거노인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세

부적 항목이 남성과 여성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즉, 남성에게 가

족과 친척, 친구와의 교류, 이웃 간 신뢰가, 여성에겐 가족과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교류, 이웃 간 신뢰, 경조사 참석이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맺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

의 매개효과에 주목한 이상욱과 오경아(2025)의 연구는 디지털 정보 활용의

매개효과가 여성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세대 간 차이와 관

련, 송나경(2024)은 베이비부머, X세대, M세대, Z세대에 있어 신뢰와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세대별로 다름을 확인했다. 20-44세,

45-64세, 65세 이상의 세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정순둘과 성민현(2012)

또한 세대별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자본 하위영역의 효과가 다름을 확

인했다. 구체적으로 20-44세에겐 연결망과 신뢰, 45-65세에겐 사회참여, 65세

이상에겐 신뢰가 중요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가장 드문 경우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시기

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한 연구이다. 김태한(2024)은 코로나

19를 거치며 가정 바깥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2021년 중

학교 1학년 학생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친구와의 어울림은 앞 코호트에, 동아

리 참여는 뒷 코호트에 있어 삶의 만족도와 맺는 정적인 관계가 더 크다는 것

을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또래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2018년 코호트에

서 더 컸다. 최미연과 이창준(2022)은 2017년과 2022년 자료를 분석하여 각 시

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봤으나, 시기별 차이는

검증하지 않았다.

2. 기존연구의 경향성과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소개한 기존연구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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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사회자본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연구는 많지 않다. 사회자본은 다소

광범위하며, 이를 측정하는 요소들도 다양하다. 개인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연

구의 경우, 연결망과 참여 및 신뢰는 사회자본을 측정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다수의 연구들은 사회자본의 하위요소들 중 어느 한

두 가지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해당 개념을 좁고 명확하게 한정한다는

강점도 있지만 사회자본 논의에 소개되는 다양한 개념들이 삶의 만족도와 맺

는 관계를 보다 폭넓게 살펴보는데 한계를 지닌다. 물론 사회자본 개념 및 측정

변수의 광범위함은 종종 해당 개념이 가진 모호성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사

회자본의 하부항목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검증하는 것은 사회자본의 다면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ortes, 1998; Adler and

Kwon, 2002).

둘째, 2000년대 초중반의 연구들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201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주로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라는 맥락에서 노인 대상의 한 연구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한 사회의 역량을 제도 외의 영역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자연

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심은 데이터의 가용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

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비교

적 큰 샘플수의 일반국민,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자, 고령층의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에 취약층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다. 다만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연구

가 불균형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가 한 시점에 대한 분석에 한정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사회의 구조나 구성원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

도가 맺는 관계도 변화할 수 있다. 물론 서로 다른 시점에 비슷한 변수를 이용

해 사회자본을 측정한 연구들을 비교하여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 변화

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일관성과 사용변수의 처리 등이 다를 경우

이러한 비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넷째,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연구도 드문 편이다. 다만 기존에 수행된 관련 연구들은 사회자본의 일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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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은 사회자본의 축적과 활용방식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다. 전

통적으로 가족 내 성별 역할 분담, 노동시장 참여의 격차, 사회참여 기회의 불

균등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과 맺는 관계 역시 성별로 다

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사회자본과 삶의 질 지표 중 하나인 자살생각 정도가

맺는 관계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한 바 있다(정인관, 2021).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기존에

주로 연구된 노년층이나 청소년층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30-50대

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자본이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연령대는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생애주기에 놓여 있으

므로 사회적 부담과 책임이 가장 크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 사회자본의 관계

가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의의를 지닌다. 둘째, 사회자본의 다면성을 살펴보기 위

해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신뢰수준, 비동거 가족과의 연결망 규모, 가족

외 지인과의 연결정도, 참여집단의 성격에 따른 연결망 보유(교량형 사회자본,

결속형 사회자본), 현 거주지에 산 기간(지역기반/이웃 사회자본), 시민적 규범

수준 각각이 삶의 만족도와 맺는 독립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사회

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2014년과 2024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

지 확인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사회자본의 기능의 변화유무 및 방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지난 10년 간 한국사회는 저성장, 불평등 심화, 정치적 양극화,

가족가치관의 약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지적은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

져나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와 맺는 관계도 변화했

을 수 있다. 넷째, 남성과 여성을 별도로 살펴봄으로써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성별 경향성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과 2024년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자본은 각각 무엇인가? 둘째,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의 강도는 2014년과 2024년 사이에

성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한 가지 명확히 밝힐 부분은 이 연구가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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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제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횡

단면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는 기존 연구

들이 사회자본의 ‘영향’이라는 인과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은 사회자본과 개인의 삶의 만족도 간의 연관성을

경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인과적 탐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

의를 지닌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4년과 2024년에 수집된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

다. 해당 조사는 대표성을 갖춘 전국조사로 2014년 조사는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24년 조사는 19세 이상의 성인남

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30세 이상에서 59세

이하의 핵심 경제활동 연령층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한

국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20대의 상당기간은 학생의 지위를 가지며, 취업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도달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생애주

기와 관련된 연구들도 보통 30-35세 사이에 직업적 성숙(Occupational

maturity)에 도달한다고 본다. 대학 졸업자들이 최초의 직업을 갖는 20대 중후

반 응답자들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해당조사에서 연령

이 연속변수가 아닌 10세 단위의 범주형 변수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

로 2014년 자료에서 4,748명(남성 2,422명, 여성 2,326명), 2024년 자료에서

4,223명(남성 2,109명, 여성 2,114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변수

1)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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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단일 문항은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로 11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

적으로 0점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점은 ‘보통’, 10점은 ‘매우 만족한다’에

해당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은 다음의 다섯 개의 유형으

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응답자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수

준(리커트 4점 척도)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개인의 일상생활 연결망 크기를 보여

주는 두 개의 범주형 변수로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숫자와 업무관련 이외에 연락을 주고받는 지인의 숫자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를 연속변수로 간주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응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단체의 특성으로 동창회나 향우회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

임, 사회적 경제 조직, 자원봉사 혹은 기부단체 중 하나라도 소속되어 적극적으

로 활동하는 경우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지닌 것으로 보

았다. 해당변수들은 이분형 변수로 측정되었다(0: 없음, 1: 있음). 네 번째 유형

은 시민적 규범으로 각각 7점 척도로 측정된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의 네 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리커트 7점 척도)의 합으로 측정되

었다(범위: 4~28점). 다섯 번째 유형은 현 거주지에 산 기간으로 5개의 범주형

변수(1년 미만~10년 이상)로 측정되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알려

진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고려했다. 이는 연령(30대, 40대, 50대), 혼인

상태(미혼, 기혼, 사별, 이혼/별거), 교육수준(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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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대학 졸업/4년제 대학 중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거주지역(17개 시

도), 도시/비도시 거주 구분, 월 가구소득(100만원 미만~600만원 이상의 7단

계), 취업상태(무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주관적으로 측정된 응답자

의 사회적 지위(11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변수들 이외에도 건강상

태와 종교는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해당

변수들은 2014년 조사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다

만 2024년 자료만을 대상으로 해당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했을 때도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의 유의성이나 방향성은 다르지 않았다.

3. 분석방법

연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2014년과 2024년 각각에 대해 성별로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시기에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

를 맺고 있는 사회자본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2014년에서

2024년 사이에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

지 확인하기 위해 남녀 각각에 대해 사회자본 변수들과 연도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Ⅳ. 분석결과

1. 시기와 성별에 따른 분석대상의 특성

<표 1>은 본 연구에 포함된 응답자의 분포 및 특성을 보여준다. 종속변수와

관련, 남성과 여성 모두 두 시기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일반적 신뢰수

준의 소폭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연결망 규모는 두 시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인 연결망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

성의 경우 교량형 사회자본을 지닌 사람의 비율이 소폭 증가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 모두에서 이러한 경향이 관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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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민규범의 수준은 남녀 모두 소폭 하락을 경험했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평균 혹은 구성비)

변수명 2014 남 2024 남 2014 여 2024 여 최소 최대
삶의 만족도 5.70(1.88) 6.57(1.39) 5.78(1.90) 6.50(1.40) 0 10

 연령대    30대 30.4% 29.6% 28.9% 28.2% - -
40대 35.6% 32.6% 34.3% 32.2% - -
50대 34.0% 37.8% 36.8% 39.6% - -

월가구소득 4.17(1.55) 5.58(1.31) 4.08(1.67) 5.56(1.38) 1 7
혼인상태  미혼 13.7% 16.1% 7.0% 11.1% - -

기혼 81.3% 80.7% 81.0% 82.1% - -
사별 1.2% 0.6% 4.8% 2.1% - -

별거/이혼 3.8% 2.7% 7.2% 4.7% - -
교육  중졸이하 7.9% 2.0% 15.9% 2.7% - -

고졸 39.8% 23.9% 47.0% 39.3% - -
2년제졸/4년중퇴 19.9% 23.6% 17.4% 23.6% - -

4년제졸 32.4% 50.5% 19.7% 34.5% - -
비도시거주 0.18 0.21 0.19 0.20 0 1

주관적 사회지위 4.98(1.69) 6.18(1.37) 4.87(1.70) 5.94(1.41) 0 10
직업    없음 4.9% 2.7% 39.8% 22.9% - -

 상용직 59.1% 73.6% 27.6% 51.9% - -
임시/일용직 9.0% 2.4% 13.3% 8.9% - -

자영업 27.0% 21.3% 19.4% 16.3% - -
일반적 신뢰수준 2.76(0.60) 2.59(0.56) 2.77(0.58) 2.57(0.56) 1 4

가족연결망 2.50(1.10) 2.58(0.95) 2.54(0.98) 2.57(0.85) 1 5
가족 외 연결망 3.45(1.26) 2.93(0.97) 3.22(1.17) 2.83(0.92) 1 6
결속형 사회자본 0.14 0.14 0.07 0.10 0 1
교량형 사회자본 0.11 0.14 0.07 0.10 0 1

시민규범 23.02(4.08) 21.81(3.69) 23.13(3.87) 21.83(3.55) 4 28
동네 거주기간 3.80(1.31) 4.05(1.05) 3.82(1.28) 4.08(1.04) 1 5

관측수(명) 2,422 2,109 2,326 2,114 - -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17개 시도지역 통계변수는 표에 미포함 

2.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시기별 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일곱 개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놓고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가 맺는 관계가 성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별도

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는 시기와 성별 조합에 따른 네 개 회귀모형의

결과를 보여준다.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13

- 13 -

통제변수와 관련, 다른 조건들이 통제되었을 때 2014년과 달리 2024년에는

30대에 비해 40대와 50대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월가구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정적인 효과는 2014년엔 여성, 2024년엔 남성에게만 나타났다.

반대로 삶의 만족도에 있어 미혼자 대비 기혼자의 이점은 2014년엔 남성, 2024

년엔 여성에게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회자본이 통제됐을 때 교육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두 시기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스스로 평가하

는 사회적 위치는 두 시기 모두 삶의 만족도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

었다.

<표 2>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 시기별, 성별 회귀분석

변수명 2014 남 2024 남 2014 여 2024 여
 연령대    (기준집단: 30대)

40대 -.179* -.229** -.074 -.182*

50대 -.169 -.293*** -.098 -.163*

월가구소득 .039 .058** .069* -.008
혼인상태  (기준집단: 미혼)

기혼 .240* .153 -.023 .311**

사별 .262 -.270 -.117 .039
별거/이혼 .311 .059 -.325 .281

교육수준 (기준집단: 중졸)
고졸 .076 -.062 -.175 -.198

2년제졸/4년중퇴 .089 -.252 -.042 -.130
4년제졸 .228 -.120 -.048 -.052

비도시거주 .177 .032 .054 -.093
주관적 사회지위 .509*** .389*** .482*** .311***

직업    (기준집단: 무직)
 상용직 .262 .252 -.154 .039

임시/일용직 .245 .089 -.116 -.137
자영업 .153 .072 -.116 .018

일반적 신뢰수준 .139** .259*** .220*** .173***

가족연결망 .061* .089** .011 .147***

가족 외 연결망 -.040 -.021 -.016 -.081*

결속형 사회자본 .041 .090 -.216 .357***

교량형 사회자본 -.180 -.007 .034 .177
시민규범 .060*** .034*** .097*** .033***

동네 거주기간 .005 .038 -.000 .032
상수항 .672 2.244 .815 3.318
R제곱 .307 .258 .280 .201

*17개 시도지역 통제변수는 표에 미포함,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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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사회자본 변수와 관련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신뢰수준

은 두 시기 남녀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가족

연결망의 규모는 남성에겐 두 시기 모두, 여성에겐 두 번째 시기에만 유의미했

다. 가족 외 연결망은 2024년의 여성에게만 유의미했는데, 삶의 만족도와 부적

인 관계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결속형 사회자본도 2024년의 여성에게만

유의미했다. 교량형 사회자본은 시기 및 성별과 무관하게 삶의 만족도와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시민규범은 두 시기 남녀 모두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

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네 거주기간과 삶의 만족도 사이

의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사회자본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로 인해 우리 분석모형에서처럼 일곱 개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특정 변수들의 통계적 효과가 사라졌을 수도 있

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통제변수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자본을 구성하

는 각각의 변수들을 하나씩만 투입한 뒤 분석을 진행해보았다. 분석 결과 사회

자본 계수의 크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 각각의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와 맺는

관계의 방향성이나 통계적 유의성 여부는 일곱 개 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와 다르지 않았다.

3.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10년 사이의 변화

앞 절의 분석을 통해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가 2014년과 2024년에 성

별에 따라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사이

에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는 변화했을까? 만일 변했다면 그 방향

성은 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였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4년과 2024년

의 응답자들을 모두 합쳐 성별로 두 개의 샘플을 구성한 뒤 각각의 샘플을 대

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분석모형에 연도변수 및 연도변수와

7개 사회자본 사이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였다.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다는 건 해당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두 시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표 3>은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앞의 분석에서 이용한 통제변수들은 현재

분석에도 모두 포함하였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담지 않았다(저자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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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공이 가능하다).

<표 3>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 10년간(2014-2024)의 변화

변수명 남성 여성 
연도(2024) .573 1.519***

일반적 신뢰수준 .142** .248***

일반적 신뢰수준*연도 .066 -.114
가족연결망 .058* .011

가족연결망*연도 .013 .117*

가족 외 연결망 -.030 -.011
가족 외 연결망*연도 .029 -.055

결속형 사회자본 .053 -.175
결속형 사회자본*연도 .023 .490**

교량형 사회자본 -.177 .071
교량형 사회자본*연도 .131 .046

시민규범 .065*** .083***

시민규범*연도 -.028** -.048***

동네 거주기간 .014 .015
동네 거주기간*연도 .012 -.002

R제곱 .325 .272

*연도별 분석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표에는 미포함), **p<.05, **p<.01, ***p<.001

2014년과 2024년 사이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변

수들의 목록은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시민규범,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연결망, 결속형 사회자본, 그리고 시민규범이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정도

에 있어 10년 사이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이뤄진

연도별·성별 분석의 결과와 연결해볼 때, 시민규범의 경우 두 시기 삶의 만족

도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 관계의 강도는 남녀 모두에게서 2024년

에 약화되었다. 결속형 사회자본과 가족연결망 규모가 각각 삶의 만족도와 맺

는 정적인 상관관계는 2014년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024년엔 유의미했다.

즉, 두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강도는 여성에게 있어 2024년에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30-59세를 대상으로 한 시기별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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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항목으로 고려한 일곱 개 중 일부만이 시기

및 성별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신뢰수준은 경제

및 사회활동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기의 삶의 만족도와 일관되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시기는 특히 선택할 수 없는 관계들(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관계나 자녀 교육 관련 등)이 많은 만큼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갖는 의미가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남성에게 있어 가족 연결망은 일관되게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는 여전히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

이 강한 한국에서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가족의 지지가 완화해준다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외 연결망의 규모는 2024년의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약한 부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는 관계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비교나 의무적 교류로 인한 정서적 피로도 커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민아, 2013). 또한 관계의 양적 증가가 질적 친밀감을 동반하지 못한 채 피상

적인 관계의 빈번함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발견은 조

금 예외적이라 다른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교량

형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두 시기 남녀 모두에게 있어 발견되지

않았다. 30-50대 성인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할 시기이기

에 약한 형태의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공적 단체에의 참여와 삶의 만족도 사이

의 관계는 약할 수 있다. 거주기간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약한 연계성도 경우에

도 해당 연령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높은 활동성이 거주하는 동

네 내부의 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결과로 보인다. 사회자본과 자살생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도 거주기간과 자살생각 사이의 부적 관계가

고령 여성에게만 나타남을 확인한 바 있다(정인관, 2021). 시민규범과 삶의 만

족도 사이의 정적인 관계는 시민규범의 내면화 정도가 도덕적 자긍심으로 이

어지고 이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제로 작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한 자신이 규범을 따르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따를 것이라 믿는다면 사회적

신뢰와 그에 따른 안정감이 높아지고 이는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Helliwell and Putnam, 2004).

10년 사이의 변화경향과 관련,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시민규범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약해진 것은 제도적 신뢰의 하락, 시민

적 피로감, 정치적 냉소주의 등 사회적 맥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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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향이 지속될 때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결속이

약화되어,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순환구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는 곧 민주

주의의 작동 기반이 되는 시민적 규범과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통합과 제도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여성에게만 가족 연결망 크기와 결속형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와 맺

는 상관관계가 강화된 것은 한국사회의 젠더화된 돌봄 구조 및 관계적 자원의

활용양식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30-59세 여성은 생애주기상 자녀 돌봄,

부모 부양, 배우자 지원 등 가족 내 돌봄책임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러한 비공식적 돌봄과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성들에게 가족과 결속형 연결망에 속해있는 사람들과

의 관계는 과거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 사회자본으로 기능했을 가

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10년 간 한국사회에서 여성 대상 범죄, 온라인 젠더

혐오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여성들의 사

회적 불안이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공적 공간

이나 느슨한 사회적 관계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밀한 집단 내부에서

의 관계 안정성을 통해 심리적 안전과 삶의 만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강화했

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30-59세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의 다양한 하위요소가 삶의 만족

도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시기별·성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사회자본을 신뢰, 연결망, 단체참여, 시민규범, 거주기간 등으로 세분화하

여 접근함으로써 사회자본의 다차원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 각 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상이하게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관계변화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기여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횡단면 자료

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인과적 방향성을 명확

히 규명하지는 못했다. 또한 사회자본의 양적인 측면(연결망의 크기, 참여여

부)은 비교적 잘 포착되었지만, 관계의 질적인 측면(신뢰의 깊이, 상호성, 정서

적 친밀감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나아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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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해석들은 자료가 보여주는 경향에 기초한 가설적 추론

으로 경험적 근거보다는 논리적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은 사회자본이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험적 검증의 출발점

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나 실험적 설계를 활용하여 사회자본과 삶

의 만족도 사이의 인과경로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

적 설명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자본의 작동이 세대,

계층, 가족 형태 등 다른 사회구조적 요인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탐색함으로

써, 한국 사회의 신뢰구조 및 관계자본의 재편 양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 네트워크나 디지털 커뮤니티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팬데믹 이후 변화한 관

계 형성 양식과 사회적 안녕의 새로운 조건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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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 Gender-Specific Relationships in 2014 and 2024 and

Changes Over the Decade

Chung, Inkwan*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changed by gender in Korean society between 2014 and

2024.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were

used, focusing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30-59. The

results revealed that generalized trust and civic norms maintain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for both men and women in both periods.

Notably, for women in 2024, social networks outside the family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Examining changes over the

decade,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c norms and life satisfaction weakened

for both men and women, whil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nd between bonding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were strengthen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function of

social capital evolved differently by gender amid the change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future research.

Key Words: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Trust,

Soci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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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목적은 경제적 합리성가정을 기초로, 개인이 인식하는 국가경제 상황이 정치

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국가 경제에 대한 현재 만족도, 전망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 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경제적 인식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 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임과 더불어, 종속변수의

측정이 연속형 척도로 이루어졌기에, 분석 방법으로는 OLS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였

다. 결과로는, 개인이 인식하는 국가 경제에 대한인식(현재와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

록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대중 수준에서의정치적 갈등과대립은국가전체의 경기부양혹은경기부양의기대감

으로도 해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주제어: 국가 경제현재만족도, 국가 경제전망, 정치적 감정, 주관적 행복감, 현실적 갈등

이론, 사회통합실태조사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과정생, E-mail: kmh6609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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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한국 내에서 엘리트의 이념 양극화로 정쟁이 격화되고, 유권자 수준에

서도 상대 정당 혹은 지지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 반감과 혐오까지 표출

하는 상황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이렇게 일반 유권자들에게 당파성이 하나

의 강력한 사회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 내집단에게는

강한 호감을, 외집단에게는 강한 반감을 나타내는 현상을 정서적 양극화 현상

이라 지칭한다(Iyengar et al. 2012; Reiljan 2020). 앞서 언급하였듯, 이러한 정

서적 양극화 현상은 비정치적인 사적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상대 정

당의 지지자들에게 특정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한다(Malka and

Lelkes 2010; Lupu 2013; 김기동 이재묵 2021). 사적 영역에서도 당파성 혹은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일반 유권자에게 반감을 표하는 현상은 시민 수준에

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에, 민주주의 훼손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대 정당 지지자 혹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 간의 화합을 위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편향된 미디어의 노출, 커뮤니티의 사용이 개인의 확

증 편향적 사고를 강화하여 정당 수준에서의 정서적 양극화를 강화한다는 것

을 경험적으로 제시했다(신정섭 2024). 반면, 미디어 사용이 아닌 개인의 생리

적 요인에 Baum et al. (2024)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우울감이 정치적 영역에서

의 폭력적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상기한 연구 외에도

당파성과 정서적 양극화 간의 관계성을 밝힌 이세희(2024)의 연구,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각 정당의 이념적 위치와 거리가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제시한 이준호, 강우창(2025)의 연구 등이 정치적 감정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확장을 이끌었다.

다만, 상기한 대다수의 연구는 개인이 인식하는 경제와 같은 합리적 요인과

정치적 감정의 연결고리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정치

적 감정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합리성을 저해 혹은 감정

의 극화를 일으키는 정치 심리적 요인이 정치 감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

라는 예상이 자리한다. 더불어 최근 정치적 영역에서, 일반 유권자의 합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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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던지는 시각이 다수 등장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강화되었다.

유권자의 감정이 다양한 정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학의 ‘합리적 행위자’ 가정을 적용해 투표 선택, 투표 참여 등의 정치적 현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Downs(1957)의 연구가 현재에도 설명력을 갖는 것처럼 유

권자의 합리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합리성은

아직도 다양한 정치적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기대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의 합리성을 가정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이 유권자의 정치적 감정에

어떤 이론적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는, 개인의 국가 경제적 인식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 예상한다. 즉, 개인의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하려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인 소득, 가구 소득 혹은 자산의 보유 정도가 실질적

으로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김명소 외 3인 2003; 정전

2002).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행복은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인 행동 혹은 태도

로 이어지기에, 개인의 경제력이 향상된다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 상황과 더불어 국가 경제

또한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Di Tella et al. 2002; Stevenson, Wolfers 2008). 따라서 개인의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면, 주관적 행복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경제는 개인이 인식하는 경쟁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실 갈등 이론에 따르면 경쟁 정도가 상승하면 개인은 외집단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다고 한다(Scheepers et al. 2006). 경쟁은 경쟁의 참여 집단이 많을수록,

한정된 자원의 양이 하락할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국가 경제의 인식이 부정적

이라면 외집단이라고 인식하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다. 반면, 국가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은 외집단이라고

인식하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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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상기한 이론적 예상을 사회통합실태조사(2024)를 활용해 경험적으로 검

증하려 한다.

Ⅱ. 이론적 논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한국에서 정치엘리트 간의

이념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강원택 2003; 최준영, 조진만 2005). 그리고 이러

한 이념적 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문우진 2022),

현재에 이르러서는 정치엘리트 간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으며

(이내영 2011; 강원택 2012; 가상준 2014) 이 같은 현상의 진단은 전반적인 학

계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치엘리트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일반 유권자에게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Abramowitz, Saunders 1998; 류재성 2016). 엘리트 간의 이념적

극화가 일어나며 상대를 향한 비방과 지지자 결집을 위한 정치적 동원, 이 과정

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수사가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일반

유권자에게 이념화된 신호를 보내고 이는 언론에 의해 증폭된다. 일반대중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치엘리트가 보낸 이념화된 신호에 적극적으로 반

응하기에(류재성 2016), 이들 사이에서도 당파적 정체성이 강화되고 지지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회 정체성이 형성되게 된다(Iyengar et al. 2012).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라 인간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기준으로 내집단에 대

해서는 긍정적인 인식과 외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한다

(Turner et al. 1987). 따라서 일반 유권자들 또한 상대 정당의 지지자에게 부정

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엘리트의 이념 양극화로 정쟁이 격화되고, 알고리즘을 사용하

는 미디어가 보급되며 상대 정당의 지지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 반감과

혐오까지 표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 정당을 기준으로 정치적 태도가 양분화되고 상대 정당 지지자에게 적대

감을 표출하는 현상은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로 지칭된다

(Iyengar et al. 2012; Reiljan 2020).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는 단순히 정치적

태도나 정책 선호의 차이를 넘어, 정치 성향이 다른 시민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



국가 경제 인식과 정치적 감정의 상관관계 29

과 사회적 거리감을 수반한다. 특히, 정당 지지가 개인의 사회 정체성으로 작동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적대적 감정의 적용 대상이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 혹은 정치 성향이 다른 일반 시민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즉, 당파성이 사회 정체성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으며 유권자들은 상대 정당

뿐만 아니라 그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 혹은 정치 성향이 다른 타인 또한 외집

단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반감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은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상기한 현상은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확인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2015; 장승진, 서정규 2019; 김기동, 이재묵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외집단의 정치엘리트, 정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

치적 성향이 다른 이에 대한 감정의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을 탐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이나 일상 영역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정서적 양극화가 팽배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요인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본 연구는 개인이 인식

하는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 자세히는, 국가 경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은 정치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치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이 국가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경우, 개인의 행복감(주관

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 상승할 수 있다. 고양된 행복감은 정치

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한다. 경제 자본과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제적 자본은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

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소유와 소득과 같은 경제

자본에 따라 개인의 행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1981; Cai Huicong et al. 2025), 한국적 맥락에서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경제적 요인(김명소 외 3인 2003; 국회미래

연구원 2022)과 경제적 안정(이정전 2002)이라는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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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경제적 자본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과 삶에 대한 통제감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더불어 높은 경제적 자본

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질 높은 교육, 여가, 문화 활

동 등의 기회 또한 제공해준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자본의 양과 행복도는

양의 방향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논의에 이어, 개인의 경제적 자본과 더불어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

또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경제 전체의 호황은 개인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가

경제의 호황이 소비, 여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하여, 개인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국가 경제는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Di Tella et al. 2002;

Stevenson, Wolfers 2008), 실질적으로 사회통합실태조사(2024)를 활용해 구

축한 아래의 회귀 분석(표2)을 보아도, 개인 소득, 가구 소득의 변수를 통제하

고도 국가 경제의 현재 인식과 전망은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양의 상관관계

를 맺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은 친사회적 행동과 긍정적인 대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행복도가 높거나 긍정적 정서를 가진 이들은 타인을

돕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보이고(Feingold, 1983), 실질적으로 이들은

친 사회적이고 타인에 대해 협력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Rigby,

Slee 1993). 그리고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정서

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Salovey, Rothman,

Detweiler, Steward, 2000). 이러한 경향은 최근 연구의 결과로도 나타난다.

Prati(2024)의 연구에서는 전 세계 118개국을 대상으로, 40년에 걸친 장기간의

자료를 활용해 개인의 행복도(주관적 안녕감)와 외집단 태도 간의 관계는 음의

관계성을 가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을 긍정적 인식은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친사회

적인 행동과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긍정적 인식을 가진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이어가려는 욕구가 있기에, 이는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다른 이론적 경로로는 국가 경제 인식은 갈등 수준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에,

국가 경제 인식은 정치적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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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인식은 사회 경쟁 수준의 인식으로 이어지기에,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은 연결될 수 있다. 현실적 갈등

이론에 의하면 공동체 내 두 개 이상의 집단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상호 경쟁

할 때 갈등은 불가피하며 경쟁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이 증가한다(Scheepers et al. 2006). 따라서 사회의 경쟁 수준이 높아진

다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경쟁의 증가는 두 가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한정된

재원을 두고 경쟁에 참여하는 집단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연구에서 주로 차용되었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현실적 갈등 이론이 제시하는 경쟁의 증가

가 실질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해서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2010; 정재도, 엄광용, 이재묵 2019). 두

번째는, 경쟁 집단의 수가 일정하더라도 재원의 양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다.

이 역시 집단 간 경쟁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원의 총량이 줄어

들면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외집단에 대한 경계

심과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상황이 국가 경제 침체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반감의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

개인은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국적

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자면(Miller

2007), 국가는 현실적으로 개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동체임과 동시에

가장 애착을 나타내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라는 공동체 내의 한정

된 재원에 하락함에 따라 경쟁이 높아진다면,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나와 다

른 사회적 집단에 정부 재원이 많이 배분되어 본인에게 돌아올 자원의 양이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면, 혜택을 받는 집단을 그렇지 않은 집단이 실질적 위협

집단으로 인식한다고 한다(김지연 외 2014).

즉, 일반 유권자 사이에서 당파성이 사회 정체성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

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정치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외집단으

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 침체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경쟁의 증가는 외집단에 대한 경계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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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 경제의 부정적 인식은 정치적 성향

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반대로 경제의 긍정

적 인식은 위와 같은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상기한 두 이론적 논의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지지 정

당이 있는 개인에 한정해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정치적 성향이 다른 개인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정치적 성향이 다른

개인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은 단일적이지 않다. 기존 경제 투표 이론에 따르면 경제 평가 방식(회고

적 평가, 현재 인식, 전망적 기대)에 따라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

다(Lewis-Beck & Stegmaier 2000). 안타깝게도, 본 연구의 설문 자료는 경제

에 대한 회고적 평가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현재 경제 인식과 경제에

대한 전망적 기대를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현실적 한계 내에서

는 최대한의 엄밀한 가설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모든 논의를

토대로 아래의 4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1 : 국가 경제에 대한 현재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다

른 개인에 대한 감정은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1-2 : 국가 경제에 대한 현재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다

른 개인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일 것이다.

가설 2-1 : 국가 경제 전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다

른 개인에 대한 감정은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2-2 : 국가 경제 전망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다

른 개인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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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앞선 이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가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사용한다. 조사는 2024

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2024년 기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 방법의 경우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였고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1). 표본추출단위는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후,

조사구 내 가구를 추출하여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적격 가구원에 대해 전수조

사가 실시되었으며, 표본 추출 방법은 시･도(21개 권역), 동･읍･면, 조사구 특

성(일반, 아파트) 등의 계층적 층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표본 배분

방법은 전국 표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상주 가구원 약 8,000명(약 4,000가구)을

대상으로 계통추출을 이용하고 상대표준오차(CV), 조사를 위한 시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조정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는 8,251명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본 연구의 가설을 고려해 통계모형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만을 대상

으로 실시되므로 최종 표본 수는 2,622명이다2).

본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

및 코딩 내역은 아래의 표1에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 온도이다. 정치적 감정 온도는 응답자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온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질문

항은, "귀하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라고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0(매우 차갑다)에서 10(매

우 따뜻하다)까지의 11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주요 독립변수는 두 가지 1) 국가 경제에 대한 현재 인식과 2) 국가 경제에

대한 변화 전망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가 경제에 대한 현재 인식은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

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10(매우 만족한

1)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2) 분석 결과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한 결과를 제시한다. 전
체 유권자 수준에서의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설을 부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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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까지의 11점 척도로 수집되었다. 둘째, 국가 경제에 대한 변화 전망은 "귀하

는 5년 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 항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응답은 0(매우 나빠질 것이다)부터 10(매우

좋아질 것이다)의 11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통제변수로는 정치적 배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정치, 사회,

인구학적 요인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개인 소득, 월평균 가구 소

득, 사회적 지위 인식, 주택의 소유 여부,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관심도, 이념

성향, 이념 강도, SNS, 인터넷 포털, 온라인 동영상 매체의 정보 이용 정도,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거주지, 종교의 유무, 혼인 여부가 포함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OLS(Ordinary Least Squares)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사용

하였다. 상기한 분석모형을 채택한 이유는 종속변수(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

에 대한 감정 온도)가 총 11점의 연속형 척도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는 개인이

인식하는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과

양의 관계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측정과 연구의 이론

적 예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개인이 인식하는 국가 경제 인식)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평균적인 선형효과를 직관적으로 추정하기에는 OLS 다중

회귀분석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본 연구가 설정한 독립변수

간의 공분산(covariance)을 고려해, 모델 1에서는 현재 국가 경제 인식만을, 모

델 2에서는 국가 경제 상황 전망만을, 모델 3에서는 이 두 변수를 모두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 변수의 코딩 내역

구분 측정항목 및 척도

종속

변수

정치적

감정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 온도3)

0(매우 차갑다)~10(매우 따뜻하다) / 11점 척도

독립

변수

현재

경제적

인식

현재 국가 경제 상황 만족도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매우 만족한다) / 11점 척도

경제적

전망

향후 국가 경제 상황 전망

0(매우 나빠질 것이다)~10(매우 좋아질 것이다) / 11점 척도

통제 경제적 월평균 개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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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감정 온도 변수는 일반적으로 정서적 양극화 연구에서 활용
되는 100점 감정 온도 척도 혹은 차감을 통한 측정법과는 구성과 측정 방식에 있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인터넷 미디어, 가짜뉴스와 정서적 양극화 간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가람, 남윤민 2025)에서도 10점 척도로 정서적 양극화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채택한 총 11점 척도의 측정법은 상당 수준의 신
뢰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변수 요인

1(소득 없음)~12(1000만원 이상) / 12점 척도
월평균 가구 소득

1(소득 없음)~12(1000만원 이상) / 12점 척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0(매우 낮다)~10(매우 높다) / 11점 척도
거처의 점유 형태

1. 자기 집, 2. 전세 3. 보증금이 있는 월세 4. 보증금이 없는 월세 5. 무상

/ 0(자가 외) - 1(주택 보유)로 재코딩

통제

변수

정치적

요인

정치적 효능감
1(효능감이 낮다)~5(효능감이 높다)로 역코딩 – 5점 척도

정치적 관심도
1(전혀 관심이 없다)~4(매우 관심이 있다) / 4점 척도

지지 정당 유무
1. 있다 2. 없다
이념적 성향

1(매우 보수) ~ 3(중도적) ~ 5(매우 진보) / 5점 척도
이념 강도

이념적 성향을 토대로 재코딩 / 1 (중도), 2(다소 강함), 3(매우 강함) -

3점 척도

미디어

이용

정보 획득을 위한 sns 이용 빈도
0.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7. 매일 / 7점 척도
정보획득을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용 빈도
0.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7. 매일 / 7점 척도
정보획득을 위한 온라인 동영상 매체 이용 빈도
0.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7. 매일 / 7점 척도

인구*

사회학

적

변수

연령
1. 19-29 ~ 5. 60대 이상/ 5점 척도

성별
1. 남자 2. 여자
교육 수준

0. 안 받았음 ~ 7. 박사 과정 /7점 척도
거주지

1.수도권 2. 부울경 3. 대구, 경북 4. 호남 5. 대전, 충청권 6. 강원, 제주

종교의 유무



36 사회과학논총

Ⅳ. 분석 결과

<표 2> 국가 경제 인식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

0. (종교 없음), 1. (종교 있음)으로 재코딩
혼인상태

0. (배우자 없음), 1. (배우자 있음)으로 재코딩

(1) (2) (3)
현재 국가 경제 인식 0.167*** 0.126***

(0.0223) (0.0270)

국가 경제 상황 전망 0.159*** 0.0719**
(0.0253) (0.0307)

월평균 개인 소득 -0.0165 -0.0107 -0.0138
(0.0242) (0.0242) (0.0243)

월평균 가구 소득 0.0227 0.0215 0.0209
(0.0209) (0.0209) (0.0209)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0.190*** 0.206*** 0.183***
(0.0281) (0.0277) (0.0283)

거처의 점유 형태 0.109 0.116 0.111
(1 = 자기 집 보유) (0.0923) (0.0923) (0.0922)

정치적 효능감 -0.112*** -0.138*** -0.122***
(0.0389) (0.0391) (0.0393)

정치적 관심도 -0.0162 -0.00489 -0.0125
(0.0642) (0.0639) (0.0640)

이념적 성향 0.0415 0.0382 0.0471
(0.0359) (0.0360) (0.0359)

이념 강도 -0.0658 -0.0678 -0.0612
(0.0668) (0.0669) (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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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획득을 위한 sns
이용 정도

0.0171 0.0319 0.0199

(0.0217) (0.0220) (0.0218)

정보 획득을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용 정도

-0.0502** -0.0612*** -0.0530**

(0.0228) (0.0230) (0.0228)

정보 획득을 위한 온라인
동영상 매체 이용 정도

-0.0122 -0.0196 -0.0128

(0.0242) (0.0241) (0.0241)

연령 -0.0585 -0.0526 -0.0567
(0.0419) (0.0420) (0.0418)

성별 0.0689 0.0887 0.0699
(2=여성) (0.0809) (0.0811) (0.0808)

교육수준 -0.0481 -0.0406 -0.0443
(0.0422) (0.0425) (0.0422)

거주지
(기준 =
대전,
충청권)

수도권 -0.894*** -0.959*** -0.928***
(0.112) (0.112) (0.112)

부울경 -0.176* -0.208** -0.189*
(0.104) (0.103) (0.103)

대구,
경북권

-0.0814 -0.136 -0.0901

(0.135) (0.134) (0.134)

광주,
호남권

-0.386*** -0.448*** -0.410***

(0.107) (0.109) (0.108)

강원, 제주 -0.944*** -0.984*** -0.943***
(0.186) (0.187) (0.186)

종교 -0.0305 -0.0472 -0.0380
(1=있음) (0.0740) (0.0741) (0.0740)

혼인상태 0.0885 0.0838 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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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0, ** p < 0.05, *** p < 0.01

본 연구는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국가

경제 인식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OLS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모델 1은 현재 국가 경제

상황 만족도만을 포함한 것이고 모델 2는 국가 경제 상황 전망만을 포함한 분

석모형, 그리고 모델 3은 두 변수 모두 포함한 분석모형이다. 그리고 모델 1,

2, 3 모두 종속변수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 온도이다.

모델 1에서는 현재 국가 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양의 회귀계수를 가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2에서 국가 경제 상황 전망 또한 양의

회귀계수를 가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 1과

2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한 독립변수를 동시에 포함한 모델 3에서도 현재 국가

경제 만족도와 국가 경제 상황 전망은 양의 회귀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국가 경제 만족도는 신뢰수준 99%, 국가 경제 상황 전망은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는 모델 1에서는 현재 국가 경제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하면 정치적 성

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은 신뢰수준 99%에서 약 0.16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이 한 단위 상승할수록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은 신뢰수준 99%에서 약 0.15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 의하면 국가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

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은 신뢰수준 99%에서 약 0.126 상승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이 한 단위 증가하면 정치적 성향

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은 신뢰수준 95%에서 약 0.0719만큼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 1-2, 2-1, 2-2는 지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1=배우자 있음) (0.0913) (0.0914) (0.0911)

상수 4.889*** 4.819*** 4.727***
(0.420) (0.419) (0.422)

R2 0.117 0.112 0.119
표본 수 2622 2622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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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에 대한 현재 만족도가 상승한다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만족도가 하락할 경우는 감정 또한 하락한다. 그리

고 경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감정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반대의 경우

감정은 위와 마찬가지로 하락한다. 이는 국가 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국가 경제

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개인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주요 독립변수 외에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정치적 효능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용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거

주지 변수 중 수도권, 부울경, 호남권, 강원*제주 지역의 경우 다른 변수의 값이

평균에 고정될 때 충청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월평균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과 같은 개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경제 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였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자본보다는 국가 경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기대가

개인의 행복도 혹은 국가 전체 경쟁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Ⅴ.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시적 수준에서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국가 경제에 대한 현재

만족도, 국가 경제 전망)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에 대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권자의 국가 경제에 대한 현재 만

족도와 국가 경제 전망 모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에 대한 감정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또한 정치적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주거 형태 등 객관적 경제 상황은 정치적 감정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유권자가 타인에 대한 정치 감정

형성 시, 객관적인 경제 지표보다 주관적 해석이나 기대가 더욱 강한 영향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유권자의 국가 경제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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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 혹은 자본

은 정치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국가 경제에 대한 낙관

적 인식을 가진 유권자일수록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객관적인 경제 상황보다 거시적인 국가 경제에 대한 인

식과 전망이 개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심리적 안도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은 국가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과 전망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정치

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적 배타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일반 대중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양극화 현상, 정치적 배타적 현상이 장기

적 경제 저성장 국면으로 야기된 것일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즉,

기존 문헌들이 밝힌 미디어(신정섭 2024), 당파적 성향과 정치적 인식(이세희

2024; 이준호 강우창 2025) 등의 요인이 개인 수준의 정서적 양극화를 발현,

사회 수준에서 정치적 배타성과 갈등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이 인식하는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상기한 정치적 배타성과 갈등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는 정치적 갈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사용 환경 개선, 정치 교육, 정치엘리트 수준에서의 정쟁 자제 등의 노력도 필

요하겠지만, 실업률 완화, 주가 부양,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같은 경제적 방안

또한 동시에 강구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중 수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불어, 상기한 정책 설계와 더불어 경제적 부양에 대한 기대를 확산시키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나,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또한 하나의 해결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

인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은 감정 온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어,

정치적 배제나 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태도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

할 수 있다. 차후, Bakker et al.(2021)에서 사용된 SCL(특정 자극에 대해 피부

습도를 통해 개인의 감정을 측정하는 도구)과 EMG(순간적인 표정 변화를 통

해 개인의 감정을 측정하는 도구)과 같은 감정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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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가 사용한 통계분석 방

법은 다중 OLS 회귀 분석이다. 이 통계 방법으로는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현

재 만족도, 미래 전망)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 온도의 인과

방향성을 엄밀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 방향적 인과 관계 혹은 두 변수

사이에 매개 변수의 존재에 대한 고려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로 인한 사적 수준에서의 반감 표출 해

소, 사회적 통합을 논함에 있어 경제 인식, 특히 국가 경제에 대한 낙관적 인식

은 단순히 경제학적 관심사를 넘어 정치적 관용의 원천으로 기능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개인 경제 안정성뿐

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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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추가 분석

부록.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1

출처 : 사회통합실태조사 (2024)

<표 3>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행복도

<표 4> 개인의 행복도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 온도

(1)

개인의 행복도

국가 경제 현재
인식

0.0747***

(0.0118)

국가 경제 전망 0.0954***

(0.0133)

월평균 개인 소득 0.172***

(0.0130)

월평균 가구 소득 0.143***

(0.0135)

상수 4.044***

(0.0721)

R2 0.197

표본 수 8251

(1)
정치적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 온도

개인의 행복도 0.221***
(0.0155)

지역사회 공공
모임 활동
정도

0.130***

(0.0193)

동창회, 향우회
활동 정도

0.0759***

(0.0154)

자원봉사 또는
기부 단체
활동 정도

0.153***

(0.0225)

상수 3.583***
(0.109)

R2 0.062
표본 수 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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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표 5> 정치 성향이 다른 타인에 대한 감정 온도 T-test

**p=0.0309

출처 : 사회통합실태조사(2024)

부록. 3

<표 6>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가적 분석(2021~2024년)

2021 2022 2023 2024
현재 국가 경제 인식 0.00611 0.0123 0.151*** 0.120***

(0.0196) (0.0180) (0.0197) (0.0158)

국가 경제 상황 전망 0.0573*** 0.0709*** 0.0906*** 0.0957***
(0.0212) (0.0197) (0.0210) (0.0175)

월평균 개인 소득 -0.00714 -0.00379 -0.0477*** 0.00789
(0.0158) (0.0153) (0.0155) (0.0128)

월평균 가구 소득 0.00440 0.0262** 0.0231* -0.0175
(0.0138) (0.0133) (0.0129) (0.0114)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0.113*** 0.106*** 0.0716*** 0.138***
(0.0185) (0.0168) (0.0169) (0.0159)

거처의 점유 형태 0.143** 0.0745 -0.112** 0.0793*
(1 = 자기 집 보유) (0.0583) (0.0572) (0.0552) (0.0478)

정치적 효능감 -0.0322 -0.130*** -0.0494** -0.209***
(0.0252) (0.0259) (0.0242) (0.0222)

정치 관심도 0.145*** -0.0165 -0.00813 0.105***
(0.0403) (0.0384) (0.0358) (0.0331)

표본 수 평균값 표준편차 t
지지 정당이

있음
2,622 5.695 1.892

-2.159**지지 정당이

없음
5,629 5.79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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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정당 -0.0430 0.191*** -0.0719 0.0582

(1 = 있음) (0.0555) (0.0562) (0.0566) (0.0488)

이념적 성향 0.148*** 0.108*** 0.0791*** 0.0190
(0.0306) (0.0297) (0.0289) (0.0243)

이념 강도 -0.0544 0.0976** 0.0681* -0.0733**
(0.0426) (0.0408) (0.0406) (0.0336)

정보 획득을 위한 sns 이용
정도

0.130*** 0.0557*** -0.0146 0.0312***

(0.0130) (0.0120) (0.0129) (0.0121)

정보 획득을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용 정도

-0.0488*** -0.00807 0.0549*** -0.0588***

(0.0164) (0.0130) (0.0142) (0.0138)

정보 획득을 위한 온라인
동영상 매체 이용 정도

0.0153 -0.000269 -0.00621 -0.0208

(0.0173) (0.0144) (0.0149) (0.0137)

연령 0.00773 0.0356 0.00216 -0.0435**
(0.0278) (0.0269) (0.0259) (0.0214)

성별 0.0472 -0.0776 -0.0538 0.0204
(2=여성) (0.0544) (0.0516) (0.0501) (0.0419)

교육수준 -0.00444 -0.0607** -0.00788 -0.0110
(0.0289) (0.0281) (0.0256) (0.0223)

거주지
(기준 = 대전,
충청권)

수도권 0.0308 -0.0156 -0.621*** -0.919***

(0.0673) (0.0695) (0.0693) (0.0551)

부울경 -0.819*** 0.788*** 0.0298 -0.404***

(0.0774) (0.0742) (0.0725) (0.0602)

대구, 경북권 -0.260*** 0.492*** -0.969*** -0.319***

(0.0808) (0.0879) (0.0832) (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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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0, ** p < 0.05, *** p < 0.01

부록. 2에 제시된 분석 모델은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국가 경제 인식과

감정의 관계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이다. 본문에

서는 유권자가 인식하는 내, 외집단의 기준점을 지지 정당으로 설정하였다. 다

만, 지지 정당이 아닌 이념, 대선에서의 후보자 선택 등의 요소가 내, 외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추가적 분석에서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가 경제 인식과 정치적 감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한 자료는 연구의 신뢰성과 분석의 엄밀성을 위해, 단수 년의 자료가

아닌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사용한다. 해당 4개년도의 데이터 선정된 이유는 본 연구가 주된 종속

변수로 설정한 정치적 감정이 4개년도 자료에 동일한 설문과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추가 분석에서 활용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본문과

조작적 정의와 코딩 방법은 같다. 통제변수에서는 지지 정당의 유무를 추가한

것 외에는 상기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 같이 조작적 정의와 코딩 방법이 동

광주, 호남권 -0.525*** 0.188** -0.700*** -0.489***

(0.0924) (0.0812) (0.0808) (0.0603)

강원, 제주 -0.414*** 0.421*** -0.580*** -1.013***

(0.100) (0.0941) (0.100) (0.0859)

종교 0.127** 0.128** 0.154*** 0.0503
(1=있음) (0.0526) (0.0508) (0.0488) (0.0416)

혼인상태 0.113* -0.0744 -0.133** 0.142***
(1=배우자 있음) (0.0610) (0.0554) (0.0536) (0.0474)

상수 5.450*** 3.827*** 4.159*** 4.976***
(0.261) (0.246) (0.243) (0.218)

R2 0.054 0.048 0.094 0.133
표본 수 8077 8294 8221 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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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분석 결과, 현재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감정에 4개년도에 걸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

은 정치적 감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에 따른다면, 유권자 전체 수준에서 또한 국가 경제는 정치적 감정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 전체 수준에서는 현재

경제 인식보다는 경제에 대한 전망이 정치적 감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문접수 2025. 10. 25; 심사완료 2025. 11. 16; 게재확정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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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s of the National Economy
and Political Affection

Jo, Junho*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individuals who perceive the national

economy positively are more likely to have favorable feelings toward others

with differing political orientations. To test this hypothesis, I conducted an

OLS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2024. The result revealed that higher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tate of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more optimistic expectations for

its future, are associated with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ose with

opposing political view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economic perceptions in shaping political attitudes. Based on this, it may

be inferred that public level political conflict could be mitigated through

national economic expansion or even the anticipation of such expansion.

Key Words: Satisfaction with the national economy, Political affection, Subjective

well-being, Realistic conflict theory,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ongsil University, E-mail: kmh6609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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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재방
문 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재방문 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방법은 1년 이내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한 이용객
성인 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30.0 및 AMOS 30.0을 활용
하여 자료를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 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서비스 품질(제품 및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은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며, 둘째,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는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서비스 품질(제품
및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은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브랜드 경험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재방문 의도

*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과 통합과정, kangmh@inha.edu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 j.ten@inha.edu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kimsungb@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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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2024년 기준, 전국에 23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운영업체가 협력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고속도로 휴게시

설이 단순 휴식 제공 및 생리적 욕구 해소 기능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단효주, 김현정, 이민우, 박지호, 2025; 전

기흥, 2020a). 특히 단순한 통과형 공간을 넘어,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

는 목적형 관광지로 진화하고 있다(이범동, 이종세, 김주연, 2020). 이처럼 휴게

소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이용객의 요구는 더욱 개인화되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

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의 서비스 품질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전기흥, 2020b). 이에 이용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방문을 유인하는 다양한

시설물과 외부 자극으로서의 마케팅 활동이 전개됨으로써 이용객의 휴게소 선택

권한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는 지역 간 이동 중의 중요한 접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고객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복준

영, 2017a).

이에 부응하여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 선택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품질인데, 지각된 품질은 브랜드 자산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Aaker, 1996), 품질 수준은 브랜드와 상호 연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Zeithaml, 1988). 서비스 품질은 단순한 상품 구매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고객

의 정서적 반응과 장기적 행동 의도에까지 연계될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브랜드 관리 전략 및 재방문 유도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Aaker, 1996; Zeithaml, 1988). 이에 따라 고객은 단지 가격이나

접근성보다는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등을 기준으로 휴게소를 선택한다

고 볼 수 있다. 서비스 품질은 브랜드 이미지 및 브랜드 인지도를 매개로 하여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물리적 환경, 상품 구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고객의 심리적 만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정영주, 전기흥, 2019; 정선

미, 김영훈, 2014). 한편,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는 단순히 마케팅 활동

의 결과물이 아닌, 고객의 체험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속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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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고객의 휴게소에 대한 기억을 긍정

적으로 강화시키고, 브랜드 충성도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전기흥, 2020b).

최근에는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복합적 공간에서는 물리적 환경이나, 기능적

편의성과 같은 여러 요인가 함께 작용해 고객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

다 세밀하고 통합적인 연구 접근이 요구된다(최호규, 이영훈, 2014).

지금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선행 연구는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연구,

휴게소 활성화 방안, 휴게소 선택의 요인(김동수, 이제영, 2014; 권영인, 이창운,

임재경, 정병두, 2010) 등의 연구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선택 요인 관련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 품질 관련 연구로는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브랜드 이미지, 재방문 의도, 매출 성과, 이용

경험, 고객충성도, 서비스 품질, 재방문 의도,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재방문

의도, 서비스 품질, 경영관리 능력, 고객 만족, 고객충성도, 매출 성과(전기흥,

2020; 최호규, 이영훈, 2014)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및 인

지도에 관련한 연구는 호텔 및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

루어져 왔으나(선셋별, 최영기, 이정은, 2016),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더구나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

도, 재방문 의도(단효주, 김현정, 이민우, 박지호, 2025; 복준영, 2017a)이 있기

는 하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국내 전국 단위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

도, 재방문 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익적 효용, 순수기능 및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서비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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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은 객관적 또는 획일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소비

자의 주관적 지각에 따른 평가이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의 지각 등과

의 연계된 복합적 개념이다(Brady, Cronin, 2001; 설도, 최영기, 2021). Brady와

Cronin(2001)은 서비스 품질을 물리적 환경 품질, 결과 품질 등의 하위 차원으

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환경 품질은 서비스 공간 내에서 경험하는 시설의 청결,

쾌적성, 안전성, 편의성, 인테리어 디자인 등 시각적·공간적·감각적 요소에 관

한 품질이며, 결과 품질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 즉 음식의

맛이나 상품의 질 등을 의미한다(정선미, 김영훈, 2014). 또한 이유재와 라선아

(2011)는 서비스 상품 품질과 결과 품질이 하위 차원 또는 개념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환경도 사회적 및 자원 환경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이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객의 전반적

인 서비스 경험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청결한 화장실과 편안한 휴식 공간

은 물리적 환경 품질을, 맛있고 다양한 음식은 결과 품질을 대표한다. 이러한

품질 차원은 브랜드 이미지, 만족도 및 재방문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호규, 이영훈, 2014). 최호규, 이영훈(2014)은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품질을 상호 작용 품질, 결과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차원으로

구분하고, 상호 작용 품질과 결과 품질이 고객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서비스 품질은 단순한 기능적 제공을

넘어, 감성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경험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서비스 품질은 연구의 특성, 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연구자마다 다소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품질을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로 선정하고자 한다.

2. 브랜드 이미지

기업은 제품 등의 전반적인 이미지의 차별화를 필요로 하여 브랜드 이미지

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업체들도 브랜드 이미지를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형성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인지하게 되었다(김태민, 2021).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는 특정 브랜드에 대하여 소비자에 각인되는 브랜드 연상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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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를 의미하며, 그 대상은 브랜드가 갖는 물리적인 속성과 더불어 소비자의

감정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Aaker, 1991, 1996; Keller, 1993). Keller(1993)는

브랜드 자산 개념의 핵심 구성요소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으며, 이 요소들은 기업의 구매 의도, 충성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고객이 브랜드 자체보다도 경험을 통해 브랜드 이미

지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재방문 및 추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Tahir et al.,

2024). 양윤의, 염수길, 이수호(2016)는 브랜드 이미지는 호텔, 뷔페, 레스토랑

서비스 품질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다.

그동안 휴게소 브랜드에 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하나 서비스 품질과 브랜드

와의 관계에서 Kirmani와 Zeithmal(1993)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이

높으면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고 지각된 품질은 브랜드 이미지에

직․간접적으로 지각된 가치 혹은 브랜드 태도의 구성 개념의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고 기억해 낼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하며, 브랜드 자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다(Aaker, 1991;

Keller, 1993).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병국, 2009).

서비스 산업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작용한다. 소비자

가 실제 경험을 통해 브랜드를 접하고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공공성과 상업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공간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고객의 방문 유도, 충성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전기흥, 2020a;

2020b).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함께 형성되

며, 고객이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기반

이 된다.

4. 재방문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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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행동 의도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 분야의 주제로 사용되고 있으

며,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재방문 의도는 고객이 특정

장소나 브랜드를 다시 찾으려는 의지를 의미하며, 고객 행동을 예측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선행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실제 구매 행동 또는 추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Zeithaml,

Berry, Parasuraman, 1996). 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특

정 목적지로서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과 공간 경험이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복준영, 2017a; 복준영 2017b). 재방문 의도는 시설의 물리적 환

경, 브랜드 인지도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

도, 재방문 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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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가운데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기대를 충족

시키는 핵심 요소로,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여러 서비스

품질 요인들은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윤의, 염수길,

이수호, 2016; 박소현, 박준언, 2023; Kirmani, Zeithaml, 1993), 고속도로 휴게

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기념품, 지역 특산품 등의 품질 역시 브랜드 이미지

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복준영, 2017a; 복준영, 2017b). 또한 시설

의 쾌적성, 디자인, 안내 시스템 등은 브랜드의 시각적 요소와 결합되어 인지도

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Grewal, Kent, Krishnan(1998)은 브랜드 인지도와 지

각된 서비스 품질 간에 중요한 상호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은 브랜드 인지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4.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은 브랜드 인지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관광 및 서비스 산업에서도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의 감정적 유대와

충성도를 높여 재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기흥,

2020a). 또한 브랜드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양윤의, 염수길, 이수호, 2016).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충성도

및 재이용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Aaker, 1991). 박소

현, 박준언(2023)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수록 재구매 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

다.

H5. 브랜드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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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 브랜드 인지도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비스 품질은 고객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

품 및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를 형성하여 재방문

행동으로 이어진다(복준영, 2017a; 전기흥, 2020a). 박소현, 박준언(2023)은 서

비스 품질이 재이용 의도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Bitner(1992)는 물리적 환경이 고객의 감정적 반응과 만족, 나아가

재이용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전기흥(2020)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물리적 환경 품질이 브랜드 이미지와 매력도,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복준영(2017a)은 재방문 의도에 의한 서비

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간의 관계는 대부분 유의미하고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 설계

표본의 측정 방법에서 설문 항목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인카운터에게 서비스 전달 과정이 끝난 후 결과로

남는 서비스 품질을 의미하며,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인카운터에

서 서비스 전달 배경이 되는 서비스 환경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품 및 서비스

품질과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은 김인수, 한승엽(2011), Brady, Cronin(2001)

와 Morgan, Hunt(1994) 등을 참고하여 각각 3문항을 도출하였다.

브랜드 이미지는 의미를 가지고 조직화 된 연상들로서 김성옥(2007), 최태호

(2005)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5문항을 도출하였고, 브랜드 인지도는 방문객이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거나 상기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Aaker(1991) 와

Keller(1993) 등의 연구를 토대로 항목들을 수정하여 3문항을 도출하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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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의도는 휴게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각하는 정도로서

Zeithaml, Berry, Parasuraman(1996) 와 Oliver(1993) 등의 연구에 사용된 5문

항을 도출하였다. 측정은 모든 문항을 5점 Likert 척도 (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은 성별, 연령대, 직업, 월평균 소득,

학력, 월평균 이용빈도 등 6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먼저 총 6인의 서비스 분야 전문가 의견의 검토를 받은 후, 수도권

소재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

였다. 자료수집은 최근 1년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 내국인 성

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동호회를 활용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방식은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

기기입법을 사용하였고, 총 37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은

발견되지 않아 모두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30.0 통계

프로그램과 AMOS 3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실증 분석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은 남성이 216

명((57.1%), 연령대는 20대가 220명(58.2%), 직업은 주부 및 학생이 204명

(54.0%),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166명(43.9%), 학력은 고졸이 191명

(50.5%), 고속도로 휴게소 월평균 이용 빈도는 1회 미만이 217명(5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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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특성(n=378)

구분 항목
빈도

(명)

비율

(%)
구분 항목

빈도

(명)

비율

(%)

성별
여성 162 42.9

연령

대

20대 220 58.2
남성 216 57.1 30대 45 11.9

직업

관광/서비스업 16 4.2 40대 47 12.4
전문직 23 6.1 50대 48 12.7

관리/사무직 76 20.1 60대 이상 18 4.8
자영업/기술직/판매직 39 10.3

학력

중졸 이하 3 8
주부/학생 204 54.0 고졸 191 50.5
기타 20 5.3 전문대졸 28 7.4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66 43.9 대졸 118 31.2

100만원～199만원 40 10.6
대학원

이상
38 10.1

200만원～299만원 50 13.2 월

평균

이용

빈도*

1회 미만 217 57.4
300만원～3,99만원 47 12.4 1～3 회 123 32.5
400만원–4,99만원 30 7.9 4～6 회 25 6.6
500만원 이상 45 11.9 7～10 회 7 1.9

- - - 11회 이상 6 1.6

*: 고속도로 휴게소를 의미함.

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및 재방문 의도 항목 등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한 결과, 구성개념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평가한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χ²(338.926, df=142),

GFI = .910, CFI = .953, NFI = .922, RMSEA = .061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카이제곱값(χ²)/자유도(df)의 값이 3.0 이하, RMSEA와 SRMR이 .06 이하,

CFI, GFI, NFI가 .90 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와 같이 본 측정모형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측정변수

의 표준화 요인 적재량은 .50 이상 .95 이하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

며,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한 19개 문항의 표준화 적재치는 .612～.876,

평균분산추출(AVE)은 .519～.674, 개념 신뢰도(CR)는 .845～.948 범위로 나타

나, 측정 도구의 수렴 타당도와 내적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들의 AVE값이 각 요인들의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r2)보다 크게 나타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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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별타당성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 개념간의

상관계수가 0.7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도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표 2>, <표3>.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ote 1. 모든 요인적재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2. Chi-Square (χ2); df (Degrees of Freedom); Goodness of Fit Index (GFI);
Comparative Fit Index (CFI); Normed Fit Index (NFI);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RMSEA).

변수 측정 항목
표준화

요인 적재값
t-값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값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고객 유치 프로그램 시행(이벤트,

할인, 적립, 공연 등)
.747 -

.845 .519
로컬 푸드를 활용한 메뉴 판매 .612 10.374
지역 및 사회공헌 활동 제공 .791 12.200

물리적

환경 서

비스 품

질

화장실의 현대화 .857 -

.889 .615현대적 시설 및 내부 인테리어 .863 16.589

주차장 편의도 .604 11.926

브랜드

이미지

지역명을 사용한 휴게소 이름 .795 -

.948 .674
휴게소 이름의 가치 .871 19.326
휴게소 이름의 신뢰도 .876 19.468
휴게소 이름의 호감도 .862 19.034
휴게소 이름의 회상도 .686 14.200

브랜드

인지도

휴게소 점포의 신뢰도 .919 -
.868 .610휴게소 점포의 친숙도 .899 20.206

휴게소 점포에 유명 브랜드 배치 .421 8.303

휴게소

재방문

의도

물리적 환경 요인 .753 -

.931 .603
직원 서비스 요인 .808 15.784
위생 및 청결 요인 .781 15.212

상품 및 음식 서비스 요인 .773 15.033
타인 추천 의향 .767 14.919

Model fit statistics
=338.926, df=142, GFI=.910, CFI=.953,

NFI=.922, RMSEA=.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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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계수

변수 1 2 3 4 5

1. 제품 및 서비스

품질 (1)


2.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 (2)

.363***

(.132)
.615

3. 브랜드 이미지 (3)
.406***

(.165)

.426***

(.281)
.674

4. 브랜드 인지도 (4)
.452***

(.204)

.374***

(.140)

.489***

(.239)
.610

5. 재방문 의도 (5)
.505***

(.255)

.523***

(.274)

.623***

(.388)

.481***

(.231)
Note 1. ( )위의 수치는 상관계수이며, ( )안의 수치는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의미함.

2. ***p<.001

3.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된 모형의 적합도는 χ²=338.926(df=142,

p<.001), RMSEA=.061, CFI=.953, TLI=.947, SRMR=.048로 나타나, 전반적으

로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가설 H1)은 표준

화 경로계수 β=.411(p<.001)으로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둘째,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인지도에 미치

는 영향(가설 H2)은 β=.473(p<.001)으로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셋째,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가설 H3)은 β=.316(p<.001)으로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넷째,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가설 H4)은 β=.211(p<.01)으로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브랜드

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가설 H5)은 β=.254(p<.001)으로서 유의



고속도로휴게소의서비스품질,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인지도및재방문의도간의영향관계 63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는 채택되었다. 여섯째, 브랜

드 인지도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가설 H6)은 β=.117(p<.05)으로서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6은 채택되었다. 일곱째,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가설 H7) 은 β

=.270(p<.001)로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7은

채택되었다.

여덟째,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가설 H8)은

β=.270(p<.001)으로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8

은 채택되었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수렴 타

당도
t-값 결과

H1 제품 및 서비스 품질 → 브랜드 이미지 .411 6.417*** 채택
H2 제품 및 서비스 품질 → 브랜드 인지도 .473 7.189*** 채택
H3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 → 브랜드 이미지 .316 5.463*** 채택
H4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 → 브랜드 인지도 .211 3.661** 채택
H5 제품 및 서비스 품질 → 휴게소 재방문 의도 .270 3.975*** 채택

H6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 → 휴게소 재방문 의

도
.270 5.072*** 채택

H7 브랜드 이미지 → 휴게소 재방문 의도 .254 6.127*** 채택
H8 브랜드 인지도 → 휴게소 재방문 의도 .117 2.174* 채택

Note 1. Chi-Square (χ2); df (Degrees of Freedom); Goodness of Fit Index
(GFI); Comparative Fit Index (CFI); Normed Fit Index (NFI);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RMSEA).

* p<.05, ** p<.01, *** p<.001

Ⅴ.결론

본 연구는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

도, 재방문 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H1, H2를 분석한 결과,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품 및 서비

스 품질이 브랜드 이미지 및 브랜드 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양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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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길, 이수호(2016), 박소현, 박준언(2023)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고, 이용객이 브랜

드를 쉽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휴게소의 제품 구성, 음식의 질, 종업원의

응대 품질 등이 소비자의 인식 속에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전이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설 H3, H4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이미지

와 브랜드 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물리적 환경 서비스품질이 브랜드 이미지 및 브랜드 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Bitner(1992), Grewal, Krishnan, Baker, Borin(1998)의 연구

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청결도, 공간 배치, 조명, 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

이 개선될수록 고객은 휴게소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인지

적 친숙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가설 H5, H6 분석 결과,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가 재방문 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aker(1991), 박소현, 박준언

(2023)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고객 충성도 형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의 영향력이 인지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객이 단순히 브랜드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긍

정적인 감정적 평가를 할 때 재이용 의지가 강화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넷째, 가설 H7, H8의 분석 결과, 제품 및 서비스 품질과 물리적 환경 서비스

품질이 재방문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박소현,

박준언(2023), 전기흥(2020), 복준영(2017a)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며, 고객이 휴

게소 이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전반적 품질이 긍정적일수록 재이용 행동 의도가

강화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소비자들의 선택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이라는 요소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 및 브랜드 인지도라는 요소들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선택 행동을 보이게

되므로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의 구조적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문헌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수

록 소비자가 인식하는 품질 수준도 향상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해 왔

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고속도로휴게소의서비스품질,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인지도및재방문의도간의영향관계 65

이미지와 인지도, 그리고 재방문 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관광, 호텔 및 외식산업 중심의 서비스 품질 연구에

서(정젤나, 권기준, 김성범, 2023) 더 나아가 국내의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특수

한 서비스 공간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학문적 외연을 확장하였다.

이에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도로 휴게소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시설 운영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 품질 관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휴게소 운영 주체는 음식 품질 및 상품 다양성 등 고객 접점에서 체감되는 서

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휴게소는 건물 구조의 효율

성뿐 아니라 감성적 요소를 강화한 브랜드 환경 디자인이 요구된다. 셋째, 고속

도로 휴게소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 중심의 복합 문화 플랫

폼’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휴게소 운영기관은 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전개해야 할 것이

다. 넷째, 정책적 차원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브랜드 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휴게소별 브랜드 아이덴

티티를 강화함으로써 휴게소 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처인휴게소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전통음식 체험을 결합한 로컬 브

랜드형 휴게소로, 내린천휴게소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산책형·체류형 휴게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설문지 회수를 진행했

기 때문에 표본에 관한 데이터 수집 시 표본의 보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

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보다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의 대표성

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매개변수와 조절 변수를

적용한 연구의 진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향후 연구는 본 연구에서 구체화시키지 못한 한계점을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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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in Highway Service Areas

on Brand Image, Brand Awareness, and Revisit Intention

Minhee Kang* · Janna Ten** · Sungbum Kim***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 and service quality, physical environment quality, brand image, brand

awareness, and revisit intention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pproach.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78 adult respondents who had visited

a highway rest area within the past year.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30.0

and AMOS 30.0 through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testing,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first, service quality-including both

product/service quality and physical environment quality-significantly

influences brand image and brand awareness. Second, brand image and brand

awaren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revisit intention. Third, service quality also

directly affects revisit intention.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highway rest areas are evolving beyond simple rest facilities into complex

cultural spaces centered on brand experience.

Keywords: Highway rest area, service quality, brand image, brand awareness,

Revisit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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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국문초록>

한국은 2002년 이후 당내경선 제도를 시행하며 공천 제도의 개방성을 확대해왔으나,

과정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공천 및 당내경선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 공천 제도의 심사 및 기준의 불투명성, 절차적 일관성 결여, 차별적

인 룰 적용, 불공정한 경쟁 기회, 그리고 과정의 비공개성 등을 개별적으로 지적해왔다.

본 연구는 Leventhal(1980)의 6가지 절차적 공정성 규칙들을 한국의 공천 및 당내경

선 과정에 적용하여,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기회의 평등성', '과정의 공개

성'이라는 다섯 가지 평가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양 정당

모두 제안된 기준에서 여러 가지 결함들을 보였으며, 한국의 정당 정치가 공천 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기록 보존 등 절차적 공정성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투명한 심사 기준, 계파 중심의 편향적 운영, 사후 검증 및 책임 추궁 메커니즘의

*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E-mail: mag3563@naver.com



부재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적 공정성

결여는 정당 내 문제를 넘어 대의민주주의 전체의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훼손

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당 정치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 전반의 질적 개혁이 시급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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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치 권력이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는 과정

이며, 국민 주권이 직접 실현되는 공간이다. 선거 과정은 정치권과 국민이 직접

접촉하며 서로에 대해 파악하는 소중한 학습의 공간이며(Schmitt-Beck and

Farrel 2002),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핵심 기제라 할 수 있다. 또 선거

를 통해 당선된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후보자나 정치 권력은 정당성

이 뒷받침될 수 없다. 따라서 절차적 공정성의 결여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천 과정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불신이 증대되고,

정당의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되며,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전체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또다시 심각한 절차적 문제들이 노출되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

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특정 계파나 당지도부의 이해관계가 개입되

고, 객관적 심사 결과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공천 과정의 의사결정구조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패쇄적으로 운영되기 때

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양대 정당의 당대표는 언론을 통해 연일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그 필승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선전보다

는 선거 과정에서의 거친 싸움만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을 위해 좋은 정책을

생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좋은 후보자를 발굴하겠다는 선거

공약은 들을 수 없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훌륭한 후보자를 선출하

겠다는 정당의 선거 공약이 현재 한국에서 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하는

가?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정치 상황들을 겪으면서 한

국의 유권자들은 그 정치적 피로감이 극에 달했으며, 정치 양극화 현상은 시간

이 흐를수록 심화되고 있다. SNS와 유튜브 등을 포함한 인터넷상에서 두 정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대립은 명백히 둘로 나뉘어져 문자를 통해 서로를 날카롭

게 공격한다. 합리적 중도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으며, 같은 정당 지지자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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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도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용납되지 않는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개혁적 발언이라 하더라도 내부의 적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태극기부대, 개딸, 수박’ 등 온갖 부정

적인 새로운 정치적 은어들이 탄생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나 계엄과 같은 정치 현상 및 그 결과가 과연 유권자들의 잘못

일까? 본선거에서 직접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들이지만, ‘선택

이전의 선택(Rahat, Gideon 2007)’인 공천 과정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내어놓

는 것은 바로 정당의 몫이다. 유권자들은 두 가지 선택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도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더 큰 저항의 표시는 제3의 선택이나 기권뿐이다. 그러나 양당제 중심의 한국

정치에서 제3의 선택은 사표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대다수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시민과 국가권력을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체로 기

능한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공직선거를 위한 후보자 선정이며,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은 제대로 된 정당이라 할 수 없고

(Schattschneider, Elmer Eric 1942), 정당은 후보자 없이 선거에 제대로 참여

할 수도 없다. 정당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통해 유권자를 만나고, 후보자

를 통해 정당 정책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좋은 후보자를 선출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천제도 개혁과도 연결된다.

특히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지역구가 여전히

매우 많으며, 또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선택지만 주어지는 양당제

중심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두 정당의 후보 공천은

본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후보 공천 문

제는 여전히 정당 내의 문제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이 선거 당시 당대표 또는 정당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나 아주 미

약한 수준이며, 실질적인 당내경선 운영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Katz &Mair(2018)은 현대 정당들이 카르텔 정당(cartel party)으로 변화하

면서 당내경선도 형식화되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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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당내경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력은 여전히 정당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절차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당내경선 또한 형식적 도입에 비해

실질적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에서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양당제 중심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예비선거

(Primary Election)는 대부분 주정부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이재명 2016).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양대 정당의 후보 중 한사람이 주로 당선되기 때문

에 각 정당의 예비선거는 본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예비

선거를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Shigeo Hirano &

James M. Snyder, jr 2019). 한국의 당내경선이 여전히 정당 내부 선거로 인식

되는 것과 달리, 절차적 공정성이 강조되는 미국에서 예비선거는 본선거와 마

찬가지로 ‘공적 선거’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정부법이

정당의 자율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방대법원이 예비선거에 관한 주

정부법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정당의 자율보다 주정부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주로 주정부법을 인정하고 있다(이재명 2016).

한국은 2002년 이후 대부분의 선거에서 당내경선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또

확대되고 있지만, 정당의 후보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은 대부분 각 정당의 당헌

당규 및 당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 자격 및 경선

진행과 관련한 정당의 당헌당규 및 세부적인 룰은 선거 때마다 당 지도부에

의해 어렵지 않게 수정 및 변경 적용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은 당내외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19대 총선 이후 SNS를 통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고, 후보자들의 TV토론이 활성화되면서 정당의 후보 선

출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정당 지도부의 비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

한 운영이 노출되면서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

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들은 공천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개

혁을 시도해왔다. 특히 1인 중심으로 정당이 운영되던 3김시대까지는 일방적

하향식 위주의 공천이 진행되었지만, 이후 당내경선 제도와 같은 민주적인 상

향식 공천 방식이 도입되어 함께 시행되고 있다. 2002년 후보 선출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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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았던 노무현 후보자가 국민참여 당내경선을 통해 새천년민주당의 대통

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새천년민주당은 정권재창출과 함께,

공천 제도 개혁이라는 정당 민주화 성과물을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한 이후 한국

의 공천 문화는 한층 더 발전하였으며, 당내경선 제도는 이후 대부분의 선거에

서 시행되고 있다. 또 당원참여 확대, 국민참여 경선 도입, 여론조사 활용, 여성

정치인 비율 확대,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 등 주로 개방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개혁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천제도의 양적 개방성 확대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들이 정당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윤왕희 2022; 전용주 2010).또 당내경선의 확대 및 지

속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 룰 적용 문제 등 경선 과정의 공정성 시

비, 그리고 공천 기준의 불투명성, 전략공천 과정의 비합리성, 심사 과정과 결

과에 대한 설명 부족, 이의제기에 대한 후속 절차 미비 등 그 후에도 한국의

공천 제도는 지속적으로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밀실공천, 계파

공천 등 비민주적 공천 관행들이 반복되면서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적 맥락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유권

자들은 정치적 결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의 공정성을 통

해 정치적 정당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Tyler & Lind 1992; Hibbing &

Theiss-Morse 2002).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공천과 당내경선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은 그 정당의 민주주의 수준과 정치적 대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정치 관련 연구에서 공천이나 당내경선

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공천 및 당내경선은 한국에서

여전히 공적 과정이 아닌 정당 내부 선거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공천 및 경선 과정에 대한 정당의 자료 공개 의무 및

보존 의무도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정당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에 주목하고, 특히 공천 제도

개혁의 양적 확대보다는 공천 및 경선 과정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이 글의 순서는, 먼저 공천 및 당내경선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하여 다룬

국내외 문헌 및 자료들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최근 한국의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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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 사례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기존 논문에서 언

급된 공천 및 경선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결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 평가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절차적 공정

성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기존 문헌 검토

공천에 관한 연구는 공천 제도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 공천과 정당 민주주

의 영역으로 점차 확장되었다(Hazan and Rahat 2010; Katz 2001; Lundell

2004). 정당 민주주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공천 기준의 ‘제도화’를 강조한 국내

연구들과(윤종빈 2012, 20-21; 이동윤 2008, 22) 함께, 이후 전략공천 제도의

비민주성을 지적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윤종빈 2017; 이동윤 2012; 지병근

2016).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참여 당내경선이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한국

에서도 당내경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당내경선 제도가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조직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로부터 출발하

였다.

먼저 당내경선제도가 선거 승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국내

외 연구들(Adams and Merrill 2008; Hazan and Rahat 2010; 전용주 2005)은

경선 제도의 개방성 확대가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당 조직을 단

결하게 하여 선거 승리를 위해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당내경선은 정치에

처음 도전하는 신인들에게도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Adams and Merrill 2008; 전용주

2005). 특히 한국에서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노무현 후보자가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당내경선 과정

에서 팬클럽이 형성되는 등 인지도 상승 효과를 통해 본선거에서 대통령에까

지 당선되는 경험을 통해, 당내경선이 정치신인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또 당내경선은 정치신인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에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경선의 긍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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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Ebner 2021; 권수현·황아란 2017).

그러나 모든 연구들이 당내경선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정당 조직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 연구들도 있다. 이 연구들은

특히 국민참여 당내경선의 개방성 확대가 조직 역량 강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또 제도의 구조적 한계 및 운영 방식의 기술적 한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강원택 2009; 문우진 2011; 윤왕희 2017; 윤종

빈 2012; 이동윤 2008). 특히 윤왕희(2017)는 분권화가 전제된 개방이 이루어져

야 하며, 개방의 범위 또한 탈정당화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정당 중심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개방성 확대가 아닌 체계적이고 일관

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한국의 당내경선 제도는 20년 이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시행되면서 위

와 같이 지적되었던 구조적 한계와 기술적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꾸준히 확

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경선이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수록 당내경선에 관한 문제

의식은, 제도와 방식의 기술적 한계보다도, 당내경선을 운영하는 정당 지도부

의 절차적 공정성, 기준 적용의 일관성, 기회 제공의 평등성 등 경선 결과 뿐만

아니라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공천을 진행하는 정당 지도부의 계파 중심적 태

도를 포함한 정당 민주화 문제가 더 크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의 공천 민주화 관점이 주로 공천 주체의 확대 등 개방성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당내경선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개방화의 부작용

또한 노출되면서, 점차 공천 및 당내경선 민주화의 질적 측면이 강조되는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내경선의 도입이 반드시 민주적 정당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형식적 경선 운영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담보하지는 못한

다는 점, 마지막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당내경선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다음으로는 공천 및 당내경선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하여 다룬 연구들에 관

해 살펴보겠다.

먼저 이정진(2019), 전용주(2010) 등의 연구는 공천제도 민주화와 당내경선

제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윤왕희(2017; 2022)의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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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및 당내경선의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김범태(2013), 윤

정인(2019) 등의 연구는 당내경선의 절차적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투명성, 공정성, 일관성, 공개

성 등의 절차적 민주적 가치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정당 공천 및 당내경선제도에 관한 연구가 과정의 공정성과 같은 질적

개선 중심 연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용주(2010)의 연구는, 공천 및 당내경선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해 다룬 비

교적 초기의 연구로서, 공천과 경선 제도의 과도한 개혁에 대하여 비교적 신중

한 접근을 보여주었다. 그는 과도한 공천 개혁이나 무분별한 경선 확대 실시보

다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경선 제도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용주

는 특히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심사 기준의 공개 원칙을 제도화하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를

당내경선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동원,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 등의 부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원세일(2012)의 연구는 당내 세력 경쟁과 경선 방식 선택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정당의 각급 단위에서 정당의 지도자와 공직 후보 선출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당내경선 과

정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이라는 절차적 공정성의 핵심 요소를 직접적

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범태(2013)의 연구는 한국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

대상을 지방선거로 제한하고 있으나, 공천 제도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하여 가

장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공천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그의 제안들은,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과 중립성 보장, 공천 심사

기준과 과정 및 결과의 공개, 정당 공천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사후 책임제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는 당내경선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선 시기를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경선 방법의 표준화 및 일관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당내경선

에서 자주 발생하는 룰변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음은 경선자료

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간까지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모



공천 및 당내경선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 민주주의 79

든 경선 과정의 부정비리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반드시 재선거를 실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여론조사 경선 방식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경선 과정의 모든 자료 선관위 제출 및 후보자 열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정윤주(2014)의 연구는 공천 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그 한계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사법부의 관점에서 당내경선의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조명하

였다. 정윤주는 각 정당의 정당 공천 규율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한 사법부의 통제가 일관성이 없어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내경

선에서도 일관된 기준과 절차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윤정인(2019)은 정당공천의 헌법적 기준 및 한계를 검토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조직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연구는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공천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는 정당정치

에서 공천문제는 핵심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천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

성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윤정인은 특히 여론조사

경선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여론조사 방법을 이용한 경선 방식

이 민주적 정당공천의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

였다.그가 제기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대표성 미달,

숙의성 결여, 공천심사 기준과 절차에 근거 없는 배제 또는 인위적 선정 등과

같다. 윤정인의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당내경선을 헌법적 가치와 연결시켜 논

의했다는 점이며,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또한 국민 참정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적 요청임을 주장하였다.

이정진(2019)은 정당 공천 민주화에 관한 당원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공천 민

주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공천 과정을 민주화하고 공천 과정에 당원

뿐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당내경선

의 중요성과 당내경선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안

으로 공천 과정을 기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공천 및 경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내경선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개

성을 강조하였다.

윤왕희(2022)는 2000-2020년간의 공천제도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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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제도 개혁과 당내경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특히 당내경선의 절차적 공정

성 문제가 공천제도 개혁 실패의 핵심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일

관된 절차의 부재, 경선 절차 변경의 자의성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

다. 특히 그는 공천심사 기준과 공천 진행 과정에서 근거 없는 배제 또는 인위

적 선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경선의 신뢰성 및 대표성

미달 문제와 불투명한 경선 결과의 입력 및 공표 과정 또한 공천제도의 신뢰성

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 그는 민주적이고 상향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천 방식인 당내경선 진행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의 시도당이나 당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고, 개별 유권자들이 안심번호 형태의 전화로 들려오

는 후보자들의 이름을 듣고 선택하는 행위만 존재하는 중앙집권화된 당내경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한국에서는 당내경선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신뢰성 문제

와 기술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천 및 당내경선 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거때마다 경선 진행을 위한 정

당의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여론조사 업체 선정은 큰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진

상 조사없이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이 공천과 당내경선 과정은 그 절차적 공정

성 문제가 언론과 대중에게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도부의 요구가

없는 한 선관위나 국가가 조사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공천 및 당내경선은 국민

의 선택을 제한하는 공적 선거로서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한국에서 본선거만

큼이나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내부의 일로 소홀히 치부되고 있으

며, 제도의 질적 민주화보다는 형식적 민주화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한국에는 정당 당내경선의 공정한 선거관리와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당이 요청할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또한 한국의 정당 정치는 아직까지 제도의 실질적인 질적

개선과 강제력있는 실천보다는 형식적 제도적 개혁에 치중하고 있다고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훌륭한 제도들이 마련되었지만,

강제력이 없는 제도는 실천이 담보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공약으로 그칠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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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비선거는 한국의 당내경선과 비슷한 과정이지만, 각 정당의 당헌

당규가 아니라, 주정부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진행된다. 미국 또한 한국과 유사

한 양당제 중심의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천 및 예비선거 결과가

본선거만큼이나 중요하고, 따라서 미국의 예비선거는 정당 내부의 일이 아니

라, 공적 선거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인식되고 있

다. 주정부의 개입이 정당 자율성을 방해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당 자율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

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비선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은 매우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천 및 당내경선의 절차적 공정성을 다룬 국내 연구들 외에 공천이나

경선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다룬 해외 연구들도 있다(Cross &Blais 2012;

Hazan &Rahat 2010; Katz &Mair 2018). 특히 Katz & Mair(2018)의 연구는

앞의 국내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유사한 문제이며, 공천 제도의 형식은

민주화되었지만, 상향식 공천 방식인 당내경선 과정이 여전히 몇몇 정당 엘리

트에게 집중되어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 또한 한국의 지역구 경

선이 당 지도부에게 중앙집권화되어있음을 지적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Katz &Mair는 현대 정당들이 카르텔 정당(cartel party)으로 변화하면서

당내경선도 형식화되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당

내경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력은 여전히 정당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공천 및 당내경선에 관한 연구들은 공천과 당내경선 과정의 다양한

절차적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이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충분히 다

루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당내경선은 여전히 정당 내부의 선거

로 인식되어 후보 심사 기준이나 시스템 평가 내용 등 경선 과정이 모두 공개

되지 않고 있으며, 경선 운영이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사항은 여전히 당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거나 번복될 수도 있다.

또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후속 평가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경선에 관한 연구는 다른 정치 분야 연구 가운데,

아직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특히 경선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제도의 실질적

인 민주화 논의는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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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접근이 쉽지 않고, 당내경선이 국가의 개입이 필요없는 정당 내 선거라는

정당 엘리트의 인식이 주도적이기 때문이다.

Ⅲ. 한국의 당내경선 제도 및 현황

한국 정당의 후보자 선출 방식은 3김시대가 지난 2000년대 들어 상당한 변화

를 겪었다. 전통적으로 정당 지도부가 하향식으로 결정하던 공천 방식에서 벗

어나, 당원과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 방식

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로부터이다. 새천년민주

당은 당시 혁신적인 시도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는 개방형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무명이었던 노무현 후

보가 시민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으며 정치적 돌풍을 일으켰고, 궁극적으로 대

통령에 당선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기존 정치권에 민주적 공천 방식인

국민참여 당내경선의 위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경선제도는 대통령선거를 넘어 국정감사와 지방선거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2004년부터는 보수 진영의 한나라당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두 정당 모두 기존의 전략공천과 병행하

여 개방형 경선을 적극 활용하였다.

현행 공천제도의 법적 근거는 2004년 정당법 개정과 2005년 공직선거법 개

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공직선거법 제6장의2에 새로 신설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들이 그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경선 결과에 불

복하여 당적을 이탈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

써 경선 결과의 구속력을 강화하였다.

현재 각 정당의 공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전략공천은 당

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신인 인재를 배치하거나 특별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

한 경우 활용된다. 둘째, 단수공천은 여론조사 결과 특정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거나 지역위원회 평가에서 경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적용

된다. 셋째, 당내경선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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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일반적 공천 방식이다. 특히 현재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당내경선

진행이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러한 공천 방식의 선택은 명문화된 기준보다는 여전히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과 선거 국면의 특수성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정당들의 선거전략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당 민주주의 관점에

서는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 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참여 비율 

(19대-21대 총선)

자료: 황남주·신정섭(2023)

총선 정당 경선 방법

제19대

민주통합당

- 국민참여경선 방법: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모바일투표 70%+선거인단 현장투표

30%)

- 참여 대상: 해당 선거구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

새누리당
- 선거인단투표: 일반유권자 80% + 책임당원 20%

- 선거인단구성: 해당 선거구 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

제20대

더불어민주당

-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 권리당원 30%+국민여론

70%

※ 후보자간 합의 후 100% 국민여론조사 또는 국민참여경선 가능

새누리당

- 4가지 경선방식 중 각 지역구 별로 경선방식 결정 가능

1. 당원전화조사(30%)와 국민여론조사(70%)

2. 당원현장투표(30%)와 국민여론조사(70%)

3. 당원현장투표(30%)와 국민현장투표(70%)

4. 일반국민 100% 여론조사

제21대
더불어민주당

- 국민참여경선 (권리당원+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 권리당원선거인단 50% (모바일ARS투표 2일 5회,

유선전화ARS투표 1일) + 안심번호선거인단 50%(안심번호에 의한

ARS 투표 2일 5회)

미래통합당 100% 국민경선(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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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7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지역구 비율

자료: 황남주·신정섭(2023)

Ⅳ. 제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의 두 정당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의

문제점

1.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혁신 공천'

은 심각한 절차적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대표 체제하의 공천

시스템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표방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

점이 드러났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현역 의원 평가 시스템이었다. 과거에는 현역의원 평가

를 하위 20%까지 분류하였으나, 22대 총선에서는 하위 10% 까지 추가 분류하

였다. 그리고 하위 10% 의원들에게는 감점 30점을 주고, 하위 20% 의원들에게

는 감점 20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평가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

고, 평가자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하위에 분류된 의원 당사자들에게도 그 근거

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포함되고, 송갑석, 윤영찬 등 비명계(비이재명

계) 의원들이 하위 20%에 대거 포함되면서 비명계 학살이라는 비판이 거세졌

다(동아일보 2024.2.20).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동료 평가에서

‘0’ 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나(조선일보 2024.2.23), 정작 평

가의 구체적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불투명한 과정으로 인해 공천

17대 총선 18대 총선 19대 총선 20대 총선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계열

열린우리당

83/243

(34.2%)

경선

없었음

민주통합당

83/246

(33.7%)

더불어민주당

56/253

(22.1%)

더불어민주당

103/253

(40.7%)

국민의힘

계열

한나라당

28/212

(13.2%)

경선

없었음

새누리당

47/246

(19.1%)

새누리당

141/253

(55.7%)

미래통합당

84/253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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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선 기회를 가지지 못한 많은 후보자들이 당 지도부에 불만을 가지고 당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통보 이후 당을 나가 국민의

힘에 입당하였으며, 홍영표 의원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경선을 치르려 하

였으나 공천 배제 컷오프되어 탈당하였다. 설훈 의원 또한 비슷한 이유로 탈당

하였으며, 임종석 후보는 아무런 설명 없이, 또 특별한 이유없이 컷오프되었다.

이와 같이 논란이 지속되었으나, 당 지도부는 ‘혁신공천’으로 일축하였다(뉴스

토마토 2024.3.22.).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나타났다.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된 '후

보 적합도 조사'의 주체가 불분명했고, 조사 대상의 선정도 자의적이었다(조선

일보 2024.2.19). 권인숙 의원의 경우 자신을 제외하고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을 포함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어 강한 반발을 샀다(경향신문 2024.2.21.).

동작 이수진 의원 지역구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

장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갑작스럽게 실시되었다(경향신문 2024.2.21).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이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었다(경향신문

2024.2.21).

또다른 이중잣대 사례도 심각한 문제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강북을 지

역구의 문제이다. 현역의원이었던 박용진 후보자는 정봉주, 이승훈 후보자와

3자 경선 후, 다시 결선을 진행하였으나 두 차례 경선에서 모두 30% 감점 조치

를 받은 후, 정봉주 후보자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정봉주 후보자의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 박용진 의원은 다시 조수진 후보와 경선이 진행되

었는데, 갑작스럽게 전 당원 100% 투표제를 도입하고 타 지역구 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다(한겨레 2024.3.18.).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데 전국 당원이

투표를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 조수진 후보에는 여성 가산점

25%를, 박용진 후보에는 의정활동 하위 10% 감산점 30%를 부여하여 명백히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시사저널 2024.3.17.). 다른 지역구의 경우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결점이 발견되어 공천이 취소된 이후, 추가 경선없이 2위 후

보자가 공천을 승계하였으나, 강북을 박용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룰이

적용되지 않았고, 경선 진행 또한 변경된 방식으로 조수진 후보자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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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경선을 치른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 적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구는 두 번째 경선에서 당선된 조수진 후보자 또한 심각한 문제

가 발생되었고, 박용진 후보자는 이 경우에도 차점자 승계가 되지 않았으며,

결국 이 지역구는 전략공천 지역구로 변경되어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전날 한

민수 후보가 선정되었다. 현역 재선의원이었던 박용진 후보자는 경선을 3차례

나 치루었지만, 이 지역구는 결국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되어 지역구와 아무

연고가 없는 예상치못한 다른 후보자가 선정된 것이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서는 이후에 후보가 원하여 경선 진행으로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갑작스럽게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하여 권향엽을 전략

공천하고 기존 후보자 서동용을 배제하는 사태가 있었다(조선일보 2024.3.4.).

그러나 이 지역구는 권향엽 후보자가 경선 과정을 요청하여 다시 경선을 진행

하여 권향엽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들은 당내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 2024년 2월

19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

했다"며 탈당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연합뉴스 2024.2.19), 2월 28일 설훈 의

원이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며 탈당했고(머니투데이 2024.2.23), 3월 6일에는

홍영표 의원도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경향신문

2024.3.6). 2월 21일 의원총회는 사실상 성토대회로 변했는데, 15명의 의원이

발언하며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을 해선 안 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총선 승리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규탄했고(경향신문 2024.2.21), 송갑석 의

원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총선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 당원

과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경향신문 2024.2.21).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 원로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

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경향신문 2024.2.21).

결과적으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평가 기준의 불투

명성, 여론조사의 자의성, 전략공천의 예측불가능성, 인물 검증의 이중잣대라

는 네 가지 핵심적인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드러냈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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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인 투명성, 객관성,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혁신 공천'이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으로는 특정 계파에

유리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2.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

민주적 공천 제도의 핵심은 사전에 공지된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공정

한 경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

이 훼손되었다고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된 것은 '미완성된 시스템 공천'이었다. "총선기획단의 연속성이 없이 진행된

점, 공천 막바지에 진행된 점, 국민적 감동이라는 국민추천제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현역의원 재배치에 따른 선거 결과 등으로 인해 '시스템 공천

제도'에 신뢰를 더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총선백서는 평가했다(메트로서울

2024.10.28). 시스템 공천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절차적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에게 유리한 구조적 편향성이 문제로 제기되었

다. "79% 가까이 후보가 확정된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은 '친윤·중

진 불패'로 요약된다"(한겨레 2024.3.3)며, "친윤계 의원들은 '3자 경선'을 치르

는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을 제외하곤, 대부분 단수공천을 받아 경선 경쟁 없

이 공천을 확보했다"(한겨레 2024.3.3)는 분석이 나왔다. 또 "3선 이상 중진 의

원 31명 중 74%(23명)가 본선행을 확정"(한겨레 2024.3.3)되면서도 "경선 탈락

한 지역구 의원들 6명이 모두 초선"[한겨레 2024.3.3]이라는 점은 기득권 보호

매커니즘이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친윤계가 아닌 의원들에게는 단수공천

기회조차 제한적으로 주어진 반면, 계파적 친화성에 따라 경선 면제 혜택이

부여된 것은 이는 민주적 공천의 핵심 가치인 '기회의 평등'과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 신인 등용에도 실패했다고 평가받는다. "3선 이상 중진 32

명 중 7명만 탈락…물갈이 안돼"(뉴시스 2024.4.11)라는 평가처럼, "국민의힘의

현역 교체율은 35%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뉴시스 2024.4.11). "경선 탈락한

지역구 의원들은 부산의 이주환·전봉민·김희곤 의원과 대구·경북의 김병욱·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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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판 의원까지 6명 모두 초선이다"(한겨레 2024.3.3)라는 점에서 중진 의원들

은 보호하면서 초선 의원들만 희생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보였다.

민주적 공천 과정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과 일관된 적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막말 논란으로 인해 공천

후 취소라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연합뉴스

2024.3.16)는 사유로 공천이 취소되었으며, 이는 사전 검증 시스템의 부실을

드러낸다. 공천 결정 후 번복은 공천 과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에도 막말 논란이 있었

지만, 왜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걸러지지 않았는지, 또 논란이 있는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전략공천이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야

기했다. "2024년 2월 말 들어 친윤, 대통령실 출신 공천이 이어지면서 잡음이

커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출신의 전략공천으로 탈락한 예비후보들은 '탈당

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

보실 2차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연합뉴스 2024.3.2)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당원들의 의사나 지역 여론과 무관하게 권력 엘리트들에게 특별한 기회

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주적 대표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전략공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된 점이

문제인 것이다. 민주적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공천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이 당원과 국민에게 투명

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도입한 국민 추천제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

를 받았다. "무감동 지적에…'국민 추천제' 도입 검토"(연합뉴스TV 2024.2.28)

라는 보도에서 드러나듯, 이른바 '친윤계'와 현역의원 중심으로 다수 공천이

진행되며 국민의힘에선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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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도 절

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당은 기존의 국민 참여 경선 제도에서

벗어나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는

2002년 노무현 후보선출 이후 지속되어온 국민 중심의 경선 방식에서 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했다.

이러한 룰 변경에 대해 비명계 후보들은 당의 기존 원칙이 훼손되었다며 강

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당 중앙위원회는 당내 일극체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

체 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96.56%의 압도적 찬성으로 대선

특별 당규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당원 110만 명과 일반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경선이 실시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무현 후보 이후 문재인 후보 시절까지 유지되어온 국민

선거인단 제도에서 당원 중심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절차적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타 후보자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룰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김동연 후보는 이를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비판했으며, 다른 후

보들 역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노컷뉴스 2025.4.15; n뉴스

2025.4.15; 데일리안 2025.4.17). 이러한 상황은 '어차피 이재명'을 줄인 '어대명

'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중 하나인 '시그널 앤 펄스'는 과거 제22대 총선에서 논란을 빚었던

'리서치 DNA'와 동일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확인되었다. 해당 업체는 이전

에 현역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비이재명계에 불리한 조사를 진

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지난 총선에서 스스로 용역 수행을 포기하였고, 당의 제재를 받은 바

없으며, 경선 용역 신청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해명했으나(파

이낸셜뉴스 2025.4.18), 업체 선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되었다.

또한 '깜깜이' 여론조사 방식 역시 중요한 논란 지점이었다. 민주당 선거관

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업체와 투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디도스(DDoS)

공격 대응 등을 명분으로 비공개 전략을 유지했다. 이러한 불투명한 진행 방식

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n뉴스 2025.4.18). 이는 민주적 경선의 핵심 요소인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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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4.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공천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유례없는 매우 심각한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다. 당은 새벽 시간대에 예고 없는 후보 교체를

실시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

한 행위는 국민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상충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평가된다.

전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이라는 중대한 헌정 위기 상

황에서, 국민의힘의 당내경선 운영 방식은 국민적 신뢰 회복의 기회를 상실하

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초 당헌·당규에 따른 정규 경선 절차를 통해

김문수 후보가 공식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선출 일주일 만에 한덕수 후보로의

전격적인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부 경선 절차를 명백히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 박탈과 한덕수 후보의 등록은 당 지도

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벽 시간대에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며, 이는 투명성

과 민주적 절차 원칙에 반하는 행위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덕수 후보의 후보 등록 과정이다. 당적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 경선 절차를 완전히 우회하여 후보로 등록됨으로써, 경선에 참

여했던 다른 후보자들과 당원들의 참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이는 당내

구성원들의 정치적 권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서, 당내 극심한 분열을 야

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절차적 정당성과 정당 자율성의 원

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민적 신뢰

실추와 권력의 정당성 확보 과정의 왜곡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 정당정치 발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절차적 불공정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Ⅴ. 절차적 정당성 이론과 두 정당 공천 및 당내경선 사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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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적 정당성 이론과 공천 및 당내경선 5개 평가 기준 제안

Leventhal(1980)의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 이론은 1970년대 초

Thibaut과 Walker(1975)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나, Leventhal(1980)이 이를

체계화하면서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자리잡았다. 절차적 공정성

은 결과의 공정성(분배적 공정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

용되는 절차나 과정 자체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

Leventhal(1980)은 기존의 형평성 이론을 확장하여 절차적 공정성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는 개인이 어떤 절차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를 판단하

는 기준으로 여섯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레벤탈의 규칙

(Leventhal's Rules)'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일관성의 원칙(Consistency Rule)’은 절차가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편견억제의

원칙(Bias Suppression Rule)’은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편견이 절

차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확성의 원칙(Accuracy

Rule)’은 결정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수정 가능성의 원칙(Correctability Rule)’은 잘못된 결정이나 절차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나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표성의 원칙(Representativeness Rule)’은 절차가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의

기본적 관심사, 가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성의

원칙‘(Ethicality Rule)’은 절차가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부합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Leventhal의 이론은 개인의 행동 동기를 설명하는 두 가지 모델을 통합하여

발전되었다. 자기이익 모델(Self-interest Model)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

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고 보는 반면, 집단가치 모델(Group-value

Model)은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Leventhal은 이 두 모델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

용하여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 이론은 조직 내 의사결정, 법적 절차, 공공정책 수립

과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어왔다. 특히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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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만족도, 의사결정자에 대한 신뢰, 결정에 대한 수용도 등에 독립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 이론은 1980년대 이후 Tyler 등에 의해 정치적 맥락으로 확장되면서 공공

행정과 정치학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Tyler(1990)

는 절차적 공정성 이론을 정치적 권위와 정부 기관의 정당성(legitimacy) 연구

에 적용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이유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법적 권위의 정당성과 공정한 절차에 대한 존중 때문이라는 것

을 증명하였으며, 또 시민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결정을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이 단순히 결과의 만족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자기 이익 모델을 넘어서 시민들이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둔다는 집단가치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맥락에서 절차적 공정성은 특히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

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권위를 가진 기관이나 개인이

권위 또는 권력의 정당성을 피치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Tyler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권위를 행사

할 때 그 기관의 정당성을 더 높게 평가하며, 결과적으로 그 기관의 결정에

더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천 및 당내경선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Leventhal(1980)이 제시한 절차적 공정성의 6가지 규칙에 근거하여 정당 민주

주의 관점에서 정당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5가지 기준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가 제안한 6가지 규칙을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의 절차적 평가에 적용하

면, 일관성의 규칙은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공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다는

내용이고, 편향 배제는 특정 계파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연

결되며, 정확성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후보 평가 시스템, 즉 공천

기준의 정확한 공개 및 예측 가능성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수정 가능성은

공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심 기회로 연결될 수 있고, 대표성은 다양한

정당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윤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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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적용가능선 후보자들의 도덕적 기준 마련과 적용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반하여 본연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평가를 위한 5가지 기준은 ‘투명성’, ‘예측가능성’, ‘일관성‘, ’기회의

평등성’, ‘과정의 공개성‘ 이며, 구체적으로는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공천 기준의 명확한 공개’, ‘일관된 기준과 절차’, ‘차별 없는 룰 적용’,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 ‘과정과 결과의 공개 및 보존’이다. 이 5가지 기준들은

Leventhal(1980)이 제시한 절차적 공정성의 6가지 규칙을 한국의 공천 및 당내

경선 과정에 적용하여 기존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문제의식들을 반영하

고, 구체화한 것이다.

   <표 3> Leventhal 규칙에 기반한 공천 및 당내경선의 절차적 공정성 5개 평가 기준 제시

<표 4> 기존 연구들의 문제의식과 5개 평가 기준과의 연관성

2. 공천및당내경선절차적공정성 5개평가기준에의한사례분석결과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및 공천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은 국민적 신뢰

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또 이 과정은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여 정치적

투명성(Transparency) 공천 기준 및 심사의 명확한 공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일관된 기준과 절차의 적용

일관성(Consistency) 차별없는 룰 적용

기회의 평등성(Equal Opportunity) 공정한 경쟁 기회(참여 기회 및 정보 공유)

과정의 공개성(Openness)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및 보존

본연구 5개 평가 기준 기존 연구에서 언급

공천 기준의 명확한 공개 전용주(2010), 김범태(2013). 이정진(2019)

일관된 기준과 절차 김범태(2013), 정윤주(2014). 윤왕희(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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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을 완성시켜나가는 국민 주권 실현의 중요한 절차이다. 본 연구는 제22

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및 당내경선 사례를 앞서 제시한 투명성, 예측가능성, 일관성, 기회의 평

등성, 과정의 공개성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여 절차적 공정성 수준

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투명성 측면에서 양당 모두 공천 기준의 명확한 공개에 심각하게 실패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도입된 현역의원 평가 시스

템은 하위 10%와 20% 분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으며, 평가자도 밝히

지 않았고 당사자들에게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동

료 평가에서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언급했으나 평가의 구체적 근거는 전

혀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되

어 당 자체적으로도 "미완성된 시스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

당은 또 제21대 대선 경선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나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원칙이 훼손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예측가능성 기준에서는 양당 모두 일관된 기준과 절차 유지에 실패하며 자

의적 룰 변경을 반복하여 특정 후보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북을 지역구에서 박용진 후보자에게 3차례나 경선을 치르

게 하면서도 하위 10% 평가에 의한 감점 30점 적용, 전국 당원 투표제와 같은

과거에 없던 변경된 룰과 방식을 적용하여 불리한 경선이 진행되도록 했으며,

결국에는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하여 다른 후보자가 공천되었다.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선거구의 갑작스런 '여성 전략 특구' 지정도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사례다. 국민의힘은 제21대 대선에서 더욱 극단적 사례를 보였는데, 정상적인

당내경선 과정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교체하

고 한덕수 후보를 새벽시간에 전격 등록한 것은 예측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한

반민주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일관성 측면에서 양당 모두 계파적 편향에 따른 차별적 기준 적용이 확인되

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포함되고 송갑석, 윤영

찬 등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하위 20%에 대거 포함되면서 '비명계 학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몇몇 비명계 현역의원들에게는 특별한 이유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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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도 없이 경선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다른 지역구에서는 당선자 문제

발생 시 2위 후보가 승계했으나, 박용진 의원에게는 동일한 룰이 적용되지 않

았다. 이런 과정은 명백한 이중잣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

계 의원들이 대부분 단수공천의 혜택을 받은 반면, 경선에서 탈락한 지역구

의원 6명이 모두 초선이었다는 점에서 계파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기회의 평등성 기준에서 양당은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에 실패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제21대 대선 경선에서 다른 후보자들과의 사전 합의 과정이 생략된

채, 기존의 국민 참여 경선 방식에서 당원 투표 50%로 변경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 22대 총선 과정에서 권인숙 의원을 배제

하고 이언주 전 의원을 포함한 불평등한 여론조사 실시, 동작 이수진 의원 지역

구에 추미애, 전현희 등을 포함한 갑작스런 여론조사도 기회의 평등성을 침해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전략공

천은 일반 당원과 예비후보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할 경쟁 기회를 박탈

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했으며,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대표성의 원칙에

도 배치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과정의 공개성 측면에서 양당 모두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보존에

소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평가의 비공개성, 여론조사 주체 및 선

정 과정의 불투명성, 조사 대상 선정의 자의성 등 과정의 공개성이 현저히 부족

했으며, 이에 대한 당지도부의 불명확한 답변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

제21대 대선에서 '시그널앤펄스'라는 논란 업체 선정 과정과 이에 대한 당 지

도부의 대응에도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의 제21대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은 더 심각한 비민주적 과정을 온

국민들에게 노출하였다.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당선된 정당의 공

식 후보자를, 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새벽 시간에 급작스럽고 신속하

게 변경 처리하여 과정의 공개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완전히 무시한 대표적 사

례로 평가된다. 이는 국민의힘 정당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만큼의 사건이었다.

위의 결과는 한국 의회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양대 정당이 민

주적 공천의 핵심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함을 보

여준다. 특히 투명성과 일관성 영역에서의 문제는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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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

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당정치의 민주화 및 발전을 위해

서는 명확한 공천 기준의 수립과 공개, 절차적 일관성의 확보,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과 정치권의 노력 및 정치 문화

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Ⅴ.결론

현재 한국의 정당 공천 제도는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절

차적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적 공천 제도의

핵심은 사전에 공지된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다. 최근 선거

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은, 민주적 공천 질서

의 핵심 요소들인 투명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 참여성이 모두 부족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와 사례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현행 공천 및 당내경선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시스템 공천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절차적 일관성과 투명성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불투명한 시스템 공천 과정은

당원과 시민들로 하여금 공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후

보 심사 및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은 공천 과정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

둘째, 공천 및 당내경선 과정 전반에 계파적 구조적 편향성이 여전히 심각하

게 반영됨으로써, '기회의 평등'과 '공정 경쟁'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친윤계, 친명계가 아닌 의원들에게는 공천 기회조차 제한적으

로 주어졌던 반면, 계파적 친화성에 따라 경선 면제 혜택이 부여된 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퇴행을 의미한다. 민주적 공천은 계파나 개인적 친소관계를 넘어

선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공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민주적 정당 운영의 근본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당원들의

의사나 지역 여론과 무관하게 당 지도부와 가까운 후보자들에게 특별한 기회

를 우선적으로, 또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계파 중심의 불공정한 공천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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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들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당 민주주

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다.

셋째, 사전 검증 시스템의 부실과 사후 번복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천 취소 및 변경의 절차적 일관성 결여와 차별적 룰 적용의 문제는

공천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번복 및 차별

적용의 문제는 정당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룰 적용의 공평성 등 정당의

민주적 조직 역량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특혜성 전략공천과 민주적 정당성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략공천 방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

의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민주적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공

천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구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그 과정이 당원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불평등성, 그리고 독립성 및

중립성 부족의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특혜적 대우를 가능하게 하

여 민주적 절차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란은 선거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사후 검증과 책임 추궁의 부재 또한 공천 제도의 개선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 이의 제기에 대한 후속 처리 문제 등 책임 추궁 메커니즘의 부재는 동

일한 문제의 반복을 야기하며, 제도적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기능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 정당정치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 개혁 및 제도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당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의지가 중요하며, 공천 및 당내경선의 절차적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

한 질적 개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적 공천은 지역구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구조와 정당 지도부의 공천 개혁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완성될 것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형식적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당의 당내경선 과정 평가에 실제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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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앞에서 제시한 5가지 규칙들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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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cedural Fairness in Candidate Nomination and

Intraparty Primaries, and Party Democracy

Hwang, Namjoo*

Since 2002, South Korea has expanded the openness of its nomination system

by implementing intra-party primary mechanisms; however, serious problems have

been exposed in terms of procedural fairness. Existing research on nominations and

intra-party primaries has individually identified issues such as the opacity of

evaluation standards and criteria in the Korean nomination system, lack of

procedural consistency, 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rules, unfair competitive

opportunities, and non-disclosure of processes.

This study applied Leventhal's (1980) six rules of procedural justice to the

Korean nomination and intra-party primary process, proposing five evaluation

criteria: 'transparency,' 'predictability,' 'consistenc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openness of process.' Based on these criteria, analysis of nomination cases from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 Power Party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revealed that both parties

exhibited multiple deficiencies across the proposed criteria. The findings confirm that

despite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nomination system, Korean party politics

still falls short in terms of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ocedural fairness, including

transparent disclosure of processes and preservation of records.

Opaque evaluation criteria, faction-centered biased operations, and the absence

of ex-post verification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can cause a fundamental

crisis in party democracy. Such lack of procedural fairness can function as a

* Woosuk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E-mail: mag35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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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problem that goes beyond intra-party issues to undermine the political

legitimacy and public trus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s a whole. This study

suggests that qualitative reform of the entire nomination and intra-party primary

process is urgently needed for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Korean party politics.

Key words: procedural justice, nomination, intra-party primary, party democracy,

legitimacy of power,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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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심사논문에 대해 게재·일부수정 후 게재·전면

적 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로 분류하여 평가한 심사보고서와 심사논문에 관

한 상세한 논평을 담은 논문수정의견서를 제출한다.

6.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저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6조(심사방법)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익명(blind review)으로 이루어진다. 즉 심사위

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2.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중계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논문의 심사방법은 본 연구원의 심사평가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심사의 기준)

논문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1. 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투고자격 여부

(2) 논문투고규정 준수 여부

2. 내용심사는 2인의 심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포함)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제8조(심사의 절차)



1.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

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

다.

3.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

구원 초청 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결정)

1. 요건심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여 내용심사를 실시한다.

2. 내용심사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게재가능(A): 일부 보완 또는 원안게재: 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

위원회에서 확인

(2) 수정 후 게재(B): 수정된 논문을 심사자에게 재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

(3) 전면수정 후 재심(C): 원래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도록 함

(4) 게재 불가(D): 부적합 사유를 심사평가서에 자세히 밝힘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출된 논문을

1) 게재, 2) 일부수정 후 게재, 3) 전면수정 후 재심, 4) 게재 불가로 나누어

판정한 후 그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이 별도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동봉하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다.



1) 게재: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적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게재로 결정하여, 편

집위원장이 이 사실을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 때 저자에게는 자구수

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용된다.

2) 일부수정 후 게재: 일부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논문을 제출

받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수정정도를 평가하여 게

재여부를 결정한다.

3)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적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논문을

제출받고 이를 다시 원래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

도록 한다.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 중

하나로 결정한다.

4) 게재불가: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 게재불가로 결정하

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불가의 사유를 명기하여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

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결과 판정 기준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일부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0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재심 요청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의 심사

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논문게재)

1. 심사결과 처리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가능 평가시 논문집에 게재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2) 수정,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연구원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4. 논문의 게재순서는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조정한다.

5.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발행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과학논총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사회과학논총』에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지 원고 모집시 연구윤

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과학논총』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논문의 표절, 위조 및 변조,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한 사실이

발견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주시되, 해당 논문은 심사 및 게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관련 학술지 편집자에게 통보합니다. ”

제2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소가 주관ㆍ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사회과학논총』에 투고하

는 논문이다.

제3조(표절ㆍ위조ㆍ변조 및 중복게재 정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는 연구수행 및 투고과정에서 행해진 표절, 위조, 변

조,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고려한다.

1.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절차 없이 도용하거나 기

출간된 본인 또는 타인의 저술 내용의 일부를 출처 제시를 생략하고 본인의

생각인 것으로 혼동을 주는 경우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및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3. 변조: 연구자료 및 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함

으로써 원래의 상태를 훼손 또는 왜곡시키는 경우

4.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연구자의 기 출간된 연구물을 새로운 것처럼 다시



게재하거나 투고한 경우

5. 미성년자나 4촌 이내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포
함하는 경우

제4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권한을 가지며, 편집

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 판단하고, 그 결과를 사

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연

구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연구

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기한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며, 최종 판정이 내려

지기 전까지 제보자 및 해당연구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해당연구자가 소명 등의 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소명행위 등이 소정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9

조 연구윤리규정의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위반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단,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관계

가 있는 편집위원은 판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회에 의해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이후

3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회과학논총』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1. 논문게재 이후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회과학논총』의

공식적인 논문목록에서 삭제되며, 이후 발간되는 『사회과학논총』과 사회과



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최종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제보자와 피조사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

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

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

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윤리규정 시행지침)

1.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

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

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 규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개인정보 취급)

1. 논문의 투고, 심사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정보 등록
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논문 게재, 탐재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 세미나)

1. 교내·외 사회과학대학 교수·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1월 연구윤리세미나
를 개최한다.

2. 세미나의 강연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과학논총 투고규정
1. 『사회과학논총』은 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술지이며 여기에 발표하는 논문

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과학논총』에 게재

를 원하는 논문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영문 원

고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논문의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 한하며, 석사과정 연구자는 교신저자인 지도교수와 함께 공동연구자

의 자격으로 투고할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자 그리고 한글과 영문

논문 모두 투고 가능하다.

2. 본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사회과학논충』는 매년 11월 30일에

발간하며, 투고 논문은 상시 접수한다. 다만, 해당 호에 게재를 하기 위해서는

발간예정일 2개월 전(9월 30일)까지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이전까

지 투고하더라도, 투고논문의 수에 따라 다음호에 게재될 수 있다.

3. 두 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 투고하여 게재가 확정되더라도 한호에 동시에

게재할 수는 없다.

4.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1) 투고신청서와 (2) 워드프로세서(한글 97이

상)를 이용하여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 원고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JAMS)으로 제출한다.

5. 논문분량은 A4 용지 20매(참고문헌, 초록 포함)로 제한한다. 논문이 2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게재료 1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6. 타인의 논문이나 자신의 다른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한 내용을 포함한 논문

은 투고할 수 없다.



7. 유사한 시기에 다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심사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다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8. 학위논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투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문 첫 페이지에

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9. 논문에 대한 게재료와 심사위원에게 지불되는 심사료는 면제되었습니다.

10. 편집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백마관 213호

11.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17년 3월 이후부

터 『사회과학논총』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IRB 심의 및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12.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투고논문에 대해 표절 검증을 실시하고, ‘표절검

증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사회과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되며, 이전

된 저작권은 게재된 논문을 모든 기록 및 전자매체를 통해 수록, 출판, 전송,

배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저작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사회과학논

총』에 게재된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한,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어떠한 방식으

로든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과학논총 편집규정
1. 논문의 투고는 반드시 아래의 편집양식 규정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저자에게 반환된다.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논문의 편집은 한글 hwp 또는 word 파일

로 작성하며, 논문의 전체 분량은 A4 25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1) 글꼴: 신명조, 언어: 대표

2) 글자 크기: 큰 제목 11.5 pt, 작은 제목 11 pt, 본문 및 참고문헌 10.5pt,

요약문 9.5pt, 각주 및 인용문단 9pt, 그림 및 표 8pt

3) 글자모양: 상대크기 100%, 장평 100%, 글자위치 0%, 자간 0%

4) 문단모양: 첫 줄 들여쓰기 10pt, 줄 간격 16.5pt,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

간격 0, 최소공백 60

5) 편집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66.0mm, 길이 237.0mm, 용지방향 좁게

6) 용지여백: 위 21mm, 아래 23mm, 좌ㆍ우 각 22mm, 머리말ㆍ꼬리말 각

9mm, 제본 0mm

7) 문 및 영문요약은 요약문_미화, 대표, 신명조 9.5 형식으로 A4 용지 단면

1/2장 이내로 작성하되 주제어 및 Key Words(영문 첫 글자는 대문자)를

각각 4-5개씩 포함한다.

2.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집필되어야 한다.

1) 논문제목

2) 성명

3) 국문초록(한글 10줄 이내, 주제어)

4) 서론(연구배경, 연구질문, 선행연구 등)

5) 연구방법(기본틀, 논리, 모형 등)

6) 연구결과

7) 함의 및 결론(연구결과의 반복 지양)



8) 참고문헌

9) 영문초록(500단어 내외, Key words)

10) 부록(필요한 경우)

3. 본문의 구분은 절, 항, 목 순으로 배열한다. 절은 ‘Ⅰ., Ⅱ., Ⅲ....’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목은 ‘(1), (2), (3),...’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 ‘ⅰ), ⅱ), ...’를 따른다. 표나 그림은 세분화 없이 일련번호를 ‘<표

1>, <그림 1>...’ 등과 같이 부여한다.

4. 국문 논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문 다음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 논문 첫머리의 필자 등의 소개나 감사의 글 또는 연구지원

기관 등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의 일반적인 각주

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5. 수식의 경우 번호 매김은 장, 절의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선 없음), 괄호

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세분화된 수식 번호는 ‘(1), (1)’, (1)‘’, ･･･'를 사용

한다. 단, log, ln, max 등의 기호는 정자체로 표기하고, a/b+c와 같이 혼돈되기

쉬운 표현은 (a/b)+c나 a/(b+c)로 명확히 표현토록 한다.

6. 인용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1) Barnett, Offenbacher, and Spindt(1084)와 조용범(1972)에서 지적

된･････

예 2) 산업 정책의 기존 연구(Leon and Bradlet, 1981; Reich, 1982) 들을

종합하면･････

예 3) ･････ 실시해 왔다(홍길동, 1983: 1-15).

7. 번역서의 경우 본문인용은 (원저자, 원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번역서 및 일



간지 기사자료의 참고문헌 표기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본문인용: (Schivelbusch, 1996)

예) 참고문헌:

Schivelbusch, Wolfgang. 1996. Geschichte der Eisenbahnreise: zur

Industrialisierung von Raum und Zeit im 19. Jahrhundert (박진희 역. 철도
여행의 역사 - 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서울: 궁리).
경주신문. 2005.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마련을.” (4월 8일).

8.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

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각 문헌은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으로 배치하

며, 배열의 순서는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한다.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

은 최신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 ’로 인명을 대체한다.

10. 참고문헌의 표시는 반드시 아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논문(학위논문 포

함)이나 기사 등은 따옴표 “ ”로 표시하고, 저서 또는 역서(그리고 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국문 또는 기타 동양 문헌의 경우

이중꺽쇠 『 』로, 보고서 및 발표논문집의 경우 꺽쇠 「 」로 하며, 영문의

경우 기호 없이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작성방법은 저자, 년도, 제목, 출판사

또는 학술지, 권(호), 페이지의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 예>

① 논문

서문기. 2008. “사회발전과정에서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5(4): 105-119.
박종민ㆍ김왕식. 2006. “한국에서의 사회신뢰의 형성: 시민사회와 국

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67.
이재열. 2003.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식.” 지역사회학. 5(1): 41-82.

.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여름
호: 65-93.

Nicholson-Crotty, S. 2005. “Bureaucratic Competition in the Policy

Process.” Policy Studies Journal. 33(3): 341-360.

Freeman, N. and D. Hew. 2002. “Rethinking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SEAN Economic Bulletin. 19(1): 1-5.

② 저서

좌승희. 2008.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서울: 지평.
차종천. 1990.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편. 한국
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193-212. 서울: 성원사.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 Basic Books.

Lange, M. and D. Rueschemeyer. 2005. States and Development:

H istorical Antecedents of Stagnation and Advance. London:

Macmillan.

Borner, S., F. Bodmer, and K. Markus. 2004. Institutional Efficiency

and its Determinants: The Role of Political Factors in Economic

Growth. Paris: OECD.



③ 기타

김성배. 200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국

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한국

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최항섭. 2006.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IT정책 연구｣. 서울: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Evans, P. 1999. “Transferable Lessons? Re-Examining the

Institutional Prerequisites of East Asian Economic Policies.” In Y.

Akyuz. (ed.) East Asian Development: New Perspectives. pp.

66-86. London: Frank Cass.

Foucault, M. 1969.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translated by A.

Smith. London: Macmillan.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김지영 (숭실대학교)

편 집 위 원 : 오석영 (연세대학교)

이진영 (전북대학교)

정진문 (서울시립대학교)

송수연 (차의과대학교)

고대유 (대신대학교)

김경휘 (예수대학교)

최용준 (전북대학교)

편 집 간 사 : 장성경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 28 집 (2025)

2025년 11월 30일 인쇄

2025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 신정섭

편집인 / 김지영

발행처 / 숭실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69

TEL: (02) 820-0844

FAX: (02) 820-0835

E-mail: soscien08@ssu.ac.kr

편집ㆍ인쇄 / 숭실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非賣品


	슬라이드 1
	(p.p70-105) 황남주_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및 재방문 의도 간의 영향 관계 - 복사본
	책갈피
	2.2.1-%EA%B3%B5%EC%B2%9C-%EB%AF%BC%EC%A3%BC%ED%99%94%EC%99%80-%EB%8B%B9%EB%82%B4%EA%B2%BD%EC%84%A0-%ED%99%95%EC%82%B0-%EB%8B%B4%EB%A1%A0
	2.2.2-%EA%B0%9C%EB%B0%A9%EC%84%B1-%ED%99%95%EB%8C%80%EB%A1%A0%EA%B3%BC-%EB%8B%B9%EB%82%B4%EA%B2%BD%EC%84%A0%EC%9D%98-%ED%95%9C%EA%B3%84
	2.1.1-%EC%A0%88%EC%B0%A8%EC%A0%81-%EA%B3%B5%EC%A0%95%EC%84%B1-%EC%9D%B4%EB%A1%A0%EC%9D%98-%EB%8F%84%EC%9E%85
	2.4.3-%EB%8B%B9%EB%82%B4%EA%B2%BD%EC%84%A0-%EC%9A%B4%EC%98%81%EC%9D%98-%EC%8B%A4%EB%AC%B4%EC%A0%81-%EC%97%B0%EA%B5%AC%EB%93%A4
	2.5.2-%EB%B9%84%EA%B5%90%EC%A0%95%EC%B9%98%ED%95%99%EC%A0%81-%EA%B4%80%EC%A0%90%EC%9D%98-%EC%8B%9C%EC%82%AC%EC%A0%90
	2.6.2-%EB%8B%B9%EB%82%B4%EA%B2%BD%EC%84%A0-%EC%97%B0%EA%B5%AC%EC%9D%98-%ED%8A%B9%EB%B3%84%ED%95%9C-%EC%84%B1%EA%B3%BC
	2.6.3-%EC%97%B0%EA%B5%AC-%EA%B3%B5%EB%B0%B1%EA%B3%BC-%EC%9D%B4%EB%A1%A0%EC%A0%81-%ED%95%9C%EA%B3%84
	2.6.4-%EB%B3%B8-%EC%97%B0%EA%B5%AC%EC%9D%98-%EC%9D%B4%EB%A1%A0%EC%A0%81-%EA%B8%B0%EC%97%AC-%EB%B0%A9%ED%96%A5
	%EC%99%B8%EA%B5%AD%EB%AC%B8%ED%97%8C



